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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지개혁이 인적자본의 축적에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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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의 불평등은 인적자본의 축적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고율의 소작료가 소작농의 인적자본에 투자할 여력을 빼앗으며, 

또한 대토지소유자가 공교육의 확산을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가설에 따르면, 토지소유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농지개혁은 소득효과와 

지주계급의 제거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인적자본의 축적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은 경상도 40개 군의 초등학교 취학 관련 데

이터를 이용하여, 1950년 실시된 한국의 농지개혁이 실제 인적자본의 축

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미쳤다면 어느 경로를 통해 영향

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추정 결과, 한국의 농지개혁은 소득효과를 통해 

초등학교 취학률을 높이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으며, 지주계급의 제거

라는 정치경제학적 경로를 통해 미친 효과는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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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한국의 농지개혁은 “농지를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김성호 

외, 1989 부록 2)을 목표로 시행되었다. 즉 한국의 농지개혁은 명시적으로 

인적자본의 축적을 자신의 목표로 내세운 바가 없다. 그러나 농지개혁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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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이후 학교 참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양자의 

관계를 인과관계(causality)로 해석해 왔다(권병탁, 1984; 서찬수, 1987; 

장상환, 2001). 농지개혁 덕분에 소작농은 더 이상 지주에게 고율의 소작

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그 액수만큼 소득이 증가되었을 것이고, 또 그렇

게 향상된 소작농의 경제력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주계급이 사라진 것 또한 학교 교육을 폭발적 증가시

킨 중요한 계기라고 주장한다(Galor et al., 2009; Galor, 2011; 차명

수, 2014). 농지개혁 이전에는 지주계급의 반대로 공교육 시설이 과소 투

자될 수밖에 없었는데, 농지개혁이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함으로써 

공교육 투자 확대의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즉 이 주장에 따르면, 농

지개혁은 소득효과 외에 공교육 확산에 걸림돌이 되어온 지주계급의 제거에 

따른 정치경제학적 효과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가설은 매우 그럴 듯 해 보이며 또 결과적으로 사실일지 모르지

만,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엄밀한 계량경제학적 검증을 받은 적이 

없다.1) 취학의 결정은 토지소유의 유무 외에도 입시제도, 학교 공급 등 여

타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방 이후 취학률의 가파른 증

가세가 농지개혁의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별하

기 쉽지 않으며, 더욱이 취학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모두 통제한 

뒤에도 농지개혁이 여전히 취학률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직관

적으로 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1950년대에는 농가수지를 위협하는 요인들 ― 예컨대 영세화의 심화, 자

재 부족에 따른 미곡생산성의 하락, 미 잉여농산물의 도입에 따른 저곡가, 

임시토지수득세를 포함한 높은 조세부담 등 ―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소작

료의 절약에 따른 소득증가 효과가 이들 위협 요인에 따른 소득감소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였는지도 알 수 없다. 이명휘(1992)에 따르면, 

1954~58년간 농가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었으며, 1950년대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절량농가의 비율은 1930년대 초의 48%(조선총독부,  

 1) 농지개혁이 농업생산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접근은 우대형(2001), 조

석곤(2007) 그리고 최근에는 Park, Jongryong(2019)과 Cha, Myung Soo 

(2020)에 의해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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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に於ける小作に關する參考事項摘要 1932: 61)보다 높은 70%를 차

지하고 있었다. 또한 1956~58년의 엥겔계수 66~72는 1930년 ｢조선농

가조사｣에 나타난 농민의 엥겔계수 56~69(허수열, 1981: 219)과 1938

년 경성 土幕民의 평균 엥겔지수 61(長鄕衛二, 1938)과 큰 차이가 나지 않

아, 농지개혁 이후 농촌의 생활수준이 이전에 비해 실제 나아졌는지도 불확

실하다.

식민지 시기 한국의 지주들이 공교육의 투자에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였음

을 보여주는 증거도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농지개혁으로 

인한 지주계급의 소멸과 공교육시설의 확대 간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많은 실증결과들은 일제시기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립학교 설립운동에 지주들이 그 지역의 유지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

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박진동, 1998; 한우희, 1998; 오성철, 2000; 임삼

조, 2006). 

그럼에도 과연 한국의 농지개혁이 해방 이후 취학률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만일 농지개혁이 취학률의 증가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

면, 농지개혁은 어떤 경로를 통해 취학률의 증가에 기여하였을까? 소득효과

를 통해서인가 아니면 지주계급의 제거라는 정치경제학적 채널을 통해서인

가(혹은 둘 다인가)? 이 글은 농지개혁 전후 경상도 40개 군의 초등학교 

취학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와 같이 농지개혁이 인적자본의 축적에 미

친 효과와 그 경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방법(identification strategy)은 농지개혁 이전 각 지역별 소작지

율 간에 작지 않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활용하였다. 즉 농지개혁이 취학률

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면, 농지개혁의 수혜 대상인 소작농에게 분배된 토

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 즉 농지개혁 이전에 소작지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

록 취학률의 증가폭이 컸을 것이란 가설을 세우고 추정결과가 이를 지지해

주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을 택했다. 농지개혁이 취학률을 증가시킨 경로가 

소득효과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논이 밭보다 수익율과 농지가

격이 높다는 사실을 활용하였다. 즉 여타 조건이 같다면, 밭보다는 논을 분

배받은 소작농의 소득효과가 더 컷을 것이고, 따라서 동일한 소작지 비율이

라도 밭 소작지율 대비 논의 소작지율이 높았던 지역의 취학률이 보다 빨리 

증가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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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이 지주계급의 제거라는 정치경제학적 채널을 통해서 취학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지주의 영향력이 직접 

미칠 수 있는 학교 공급수와 소작지율의 관계가 농지개혁 전후로 어떻게 달

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Galor의 정치경제학적 채널이 타당하

다면, 농지개혁 이전 시기에는 소작지율과 학교 공급 간에는 음(-)의 관계

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지개혁 이후에는 공교육 확대를 저지해온 

지주계급이 사라졌기 때문에 양자 간의 음(-)의 관계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거나, 학교 공급이 상대적으로 과소 투자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양(+)의 관계로 반전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제Ⅱ절에서는 토지불평등을 포함

하여 취학률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와 관

련된 이론적인 논의를 검토한다. 제Ⅲ절에서는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경

상도 40개 군의 1938~55년간 취학률의 변화와 그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설명변수들을 살펴본다. 이어 제Ⅳ절에서는 경상도 40개 

군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1938~55년 취학률의 증가폭을 피설명변수로, 소

작지율과 기타 통제변수들을 독립변수로 놓고 실시한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제Ⅴ절에서는 논문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취학률의 결정요인과 농지개혁 

아이를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는 수업료, 교재비, 잡비, 교통비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여기에 학교를 다님으로써 벌지 못하는 기회비용까지 추

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를 원한다. 

일제시기에는 ‘세계 유일, 전대미문’(전봉관, 2008)의 초등학교 입학시험까

지 치러야 했다. 그들은 왜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학교를 보내려고 

했을까? Goldin and Katz(1999)는 이 물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

고 있다. 먼저 1기와 2기 두 기간만 있으며, 1기에 학교를 다니는데 비용은 

C만큼 들고,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w1의 소득을 번다고 하자. 2기에는 졸

업과 함께 w2(＞w1)를 벌고 1기의 할인율(discount rate)은 r이라고 하

면, 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결국 졸업 이후 ‘학력 프리미엄’(sch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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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의 현재가치 (w2-w1)/(1+r)가 학교를 다닐 때의 비용 

(c+w1)보다 더 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취학의 결정에는 이 세 가지 요인 — 즉 학력 프리미엄, 금리, 학

비 —과 함께 아이 및 가족의 특성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아이의 

나이와 건강, 인지 능력 등은 학업 성적에 영향을 주고 학업 성적은 졸업 

이후의 학력 프리미엄(w2-w1)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대상

으로 한 여러 실증연구들에 따르면, 부모의 학력수준과 자녀의 취학 사이에

는 양(+)의 관계가 있으며, 특히 엄마의 학력수준은 자녀의 취학에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ong et al., 2006; Zhao and 

Glewwe, 2010). 

그러나 가족의 여러 특성 중에서 부모의 학력수준과 함께 취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보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산 규모이다

(Behrman and Knowles, 1997; Filmer and Pritchett, 1999; 

Huang et al., 2010). 만일 아이의 미래 소득을 담보로 동일한 이자율로 

현재의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면,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 상태는 취학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이러

한 대부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자율은 소득과 토지 등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이 말은 미래의 학력 프리미엄

을 담보로 오늘의 학자금을 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높은 이자율에 직면

하고 있는 빈농들은 자식의 교육에 그만큼 덜 투자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

다(Galor and Zeira, 1993; Deininger and Squire, 1998). 오늘날 개

도국을 대상으로 한 많은 실증연구들이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빈곤’을 1순위로 꼽고 있는 이유이다(Lavy, 1996 table 2; Behrman 

and Knowles, 1999; Brown and Park, 2002). 한우희(1998)에 따르

면, “일제시기 학령 아동을 갖고 있는 조선인 학부형중 상당수가 입시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주 원인”도 가난 때문이었다. 

특히 소작농은 자작농에 비해 산출물의 거의 반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

며, 또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토지가 없다는 점에서 이중의 불리함에 놓

여 있다. 1922년 전남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 자녀가 있는 호수 중에서 학

교를 다니는 호수는 지주와 자작농이 각각 70%와 9%임에 비해 소작농은 

1.8%에 불과하였다(전라남도, 조선관행조사서 1923: 117) 이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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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거꾸로 지대율을 낮추는 소작개혁(tenancy reform)이나 토지를 소작

농에게 나눠주는 농지개혁(land reform)이 소득을 증가시키거나 토지를 

담보로 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줌으로써 취학률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Deininger and Olinto(2001)는 필리핀에서 농지

개혁이 실시된 이후 수혜계층 자녀들의 교육 년수가 비수혜계층의 자녀보다 

평균 0.6년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인도의 경험도 필리핀과 비슷한데, 

Deininger et al.(2009)에 따르면, 토지개혁으로 인해 1세대 자녀들의 교

육년수는 평균 0.3년 증가하였으며, 2세대에서는 1년 이상 늘어났다. 이와 

반대로 Albertus et al.(2020)은 페루를 대상으로 농지개혁 실시이후 교

육 년수가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의 농지개혁은 

취학률의 증가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을까? 이것이 이 논문에서 살펴볼 첫 

번째 과제이다. 

취학의 결정에는 아이와 부모의 특성뿐 아니라 그 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

의 특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지방마다 서로 다른 산업화의 차이가 

취학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

로 ‘기술 집약적’(skill intensive)인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제조업의 

노동력은 시간 준수 등 엄격한 규율 뿐 아니라 일정 정도의 문자(literacy)

와 수리(numeracy)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이것은 제조업의 발달이 그 

지역 숙련노동시장을 활성화시켜 학교 참여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농외 노동시장의 활성화는 농가 부수입을 증가시켜 소득

효과를 통해 취학 수요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제조업의 발달

은 지방 재정 수입의 증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취학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

으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대적인 사고’(modern outlook)를 확산

시켜 미취학 아동의 학교 참여를 고무할 수도 있다(Inkeles and Smith, 

1974) 그러나 농외 취업기회의 확대가 ‘학력 프리미엄’(w2-w1)뿐 아니라 

취학에 따른 기회비용 w1도 함께 증가시킴으로써 취학 대신에 취업을 유도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컨대 1990년대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Le Brun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공업화가 학교 참여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1970~90년대 멕시코 도시를 대상으로 한 Duryea(2003)에 따

르면 노동시장의 활성화가 오히려 취학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규(1988)와 안병직(1989)은 1930년대 조선의 높은 ‘교육열’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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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식민지공업화의 확대와 연계시켜 설명하였다. 즉 이 두 연구는 산업

화의 상반된 두 효과 중에서 취업보다는 취학을 보다 많이 유도하였을 것으

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차명수(2014: 268-69)는 일제시기 제조업의 발

달이 취학률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사회적 관습과 종교의 차이도 취학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ecker and Woessman(2009)은 19세기 프러시아에서 

신교도 비율이 높은 지역이 초등학교취학률과 문해율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

하였다. Gallego and Woodberry(2010)와 Acemoglu et al.(2014)에 

따르면, 20세기 초 서양의 선교사가 많이 파견된 지역일수록 그리고 선교사

로부터 전도를 받은 인구의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오늘날까지도 학교의 참

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성경을 읽기 위한 노력이 개신교도들

의 문해율과 취학률이 높은 주된 이유라고 설명한다. 이와 비슷하게, 동아

시아에서의 유교도 배움과 교육에 보다 많은 가치를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를 근거로 일부 학자들은 오늘날 한국의 높은 교육열이 이러한 유교

적 전통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Choo, 1985; de Bary, 

1996). 조선후기에는 대략 4~5마을에 1개의 서당이 있을 정도로 서당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습득하기 쉬운 한글의 보급 덕분으로 식민 통치 이전에 

이미 교육의 보급은 세계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는 것이다. 만

일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식민지시기 혹은 해방 이후까지도 유교의 영

향이 강하게 남아 있는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도가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Kim and Leipziger, 1993; 

Lee, 1997). 이들 반론에 따르면, 기술과 실용 대신에 중국 고전 중심의 

유교 교육은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소수의 양반 계층에게만 ‘학력 프리미엄’

을 가져다 줄 뿐, 일반 상민들에게는 아무런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였다는 

것이다.1) 일반인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유교의 영향이 아

 1) 1930년 국세조사에 따르면, 당시 조선인의 문해율은 22% 정도였다. 이 중 한글

만을 읽고 쓸 수 있는 비율은 15.4%(남자 25.4, 여자 6.2%)에 불과했으며, 6세 

이상의 인구로 좁혀도 그 수치는 20%를 넘지 못하였다(노영택, 1994). 20세기 초

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수치는 더 낮았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차명수(2014: 251)

는 1910년 15세 이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문해율을 18.9%(남자 34.1%, 여성 

3.6%)로 추정하였다. Dore(1965)에 따르면, 19세기 중엽 일본의 성인 문해율은 

남자가 50%, 여자는 15%였으며, 같은 시기 중국의 경우 Rawski(1979)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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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소수 양반계층의 전유물인 과거시험이 폐지되고, 신분과 상관없이 누

구나 교육을 통해 계층 상승이 가능하게 된 이후부터라는 것이다. 게다가 

일반 상민들이 관심을 갖는 교육 내용도 외국어와 수리 과목이지 공자와 맹

자와 같은 유교 경전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김부자

(2008)는 “취업 후 요구되는 것은 첫째로 국어(일본어), 둘째로 주산, 셋째

로 쓰기”라는 부산의 어느 일본인 교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일본어 습득이 

조선인의 주요한 취학 동기중의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이러

한 반론이 보다 사실에 가깝다면, 유교적 세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그리고 근대 교육을 통해 비로소 신분 상승이 가능하게 된 일반 상민층에서 

오히려 교육의 참여 열기가 더 높았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많은 연구자들은 토지소유의 편중이 취학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에 관심을 갖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초등학교의 공급과 재정

을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있다. 이는 일제시대에도 마찬가지였는데, 1920년

부터 지방정부(府, 郡, 島)는 ‘학교비’라는 이름으로 학교 재정을 독립적으

로 운영하였으며, 학교 신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학교비로부터 조달하

였다(박기주, 2012; 최병택, 2013). 또한 총독부는 “공립보통학교 설립 유

지에 필요한 비용은 학교 설립 구역 내 조선인이 부담한다” (1911년 10월 

18일, ｢공립보통학교비용령｣)는 이른바 ‘지방분임주의’를 내세워, 지방 정부

로 하여금 주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거나 학교 재정에 필요한 재산세(호세, 

가옥세부과금, 지세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학교의 

신설에 필요한 교부금을 지방 정부에 내려보낼 때도 지방민의 보다 많은 기

부금을 유도하기 위해 ‘매칭펀드’ 방식을 활용하였다. 지방재정요람에 따

르면, 1924~38년간 학교건축비 중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4~ 

47%를 차지하였다(오성철, 2000: 107의 표3-2). 박진동(1998)은 일제

시기 신설된 상당수의 공립학교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즉 취학의 결정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

만, 취학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공급과 운영은 그 지역 주민들의 

37%와 6%로 추정하였다. Allen(2003)에 따르면, 1800년 경 영국과 네덜란드의 

성인 문해율은 각각 53%, 68%였으며 이태리와 스페인이 가장 낮은 22%와 20%

를 기록하였다. 서당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누구나 손쉽게 글을 배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의 문해율이 이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은 일반 

상민의 교육 프리미엄(w2-w1)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음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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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public choice)에 의해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그런데 모든 주민이 세금에 의존하는 공교육(tax-financed mass 

schooling)의 확대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세대 간에도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와 학교를 졸업한 자녀의 부모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계층별

로도 재산이 없어 세금을 적게 내는 빈농들은 공교육의 확대를 지지하지만, 

세금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자산가들은 이에 반대할 수 있다. 자산가들 중에

서도 자본가(industrial elites)들은 공교육의 확대에 우호적인 반면, 지주

들(landed elites)은 이에 반대할 수도 있다. Bowles(1978)와 Galor et 

al.(2009)는 그 이유를 학교를 졸업한 숙련노동자들이 제조업을 쫒아 농촌

을 떠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2) 조선총독부의 한 사례 조사에 

따르면, 1930년대 구직을 위해 농촌을 떠난 남자 중에 초등학교 졸업 이상

의 비율은 36%임에 비해 남아 있는 남자 중 초등학교 졸업 이상은 9.6%

에 불과하였다(조선총독부, ｢농촌인구이동조사｣ 조선총독부조사월보
15-10, 1944. 12). 

이처럼 지역 구성원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경우, 예산 배분과 학교의 

신설 여부는 결국 각 지역정치(local politics)의 장에서 ‘파워게임’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 최종 결과는 여러 경우의 수를 상정할 수 있는데, 

예컨대 주민 모두가 동등한 1표의 투표권을 갖고 있고 다수결의 원리가 적

용된다면, 토지소유가 편중된 지역일수록 ‘중위투표자정리’(median voter 

theorem)에 따라 하위 계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참정권

이 일부 고액 납세자에게만 주어지거나 지역정치가 대토지소유자에 의해 장

악되어 있다면, 다수의 희망과 상관없이 소수 지방 토호들의 선호가 관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ngerman and Sokoloff(2000; 2002)과 

Engerman et al.(2009)는 남미가 북미에 비해 오늘날까지도 교육 수준

이 낮은 이유를 지역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소수의 지주 엘리트들이 공교육 

확산에 반대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Galor et al.(2009)와 

Ramcharan(2010)는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기 미국을 대상으로 토지 

불평등이 심한 지역일수록 일인당 교육비 지출도 낮았음을 보여주었다. Go 

 2) Galor et al.(2009)는 인적자본과 토지 간의 낮은 보완성(low degree of 

complementarity between human capital and land)을 지주가 공교육에 반대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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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and Lindert(2010)는 19세기 미국을 대상으로 투표율이 높은 지역

이 상대적으로 취학률이 높았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비슷하게, Cinnirella 

and Hornung(2016)와 Goni(2018)는 각각 19세기 영국과 프러시아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의 편중과 취학률 사이에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

었으며, Baten and Juif(2014)은 국가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19세

기 토지소유가 편중된 나라일수록 오늘날까지도 교육 수준이 낮음을 보여주

었다. 따라서 이러한 가설이 사실이라면, 농지개혁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소득효과 또는 자산효과뿐 아니라 공교육 확산에 걸림돌이 되어온 지주

들을 제거하는 부수적 효과도 함께 지니고 있다. 특히 Galor et al.(2009: 

164-65)는 한국의 농지개혁을 지주의 공교육 반대를 무력화시킨 성공적인 

사례로 꼽는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해방 이후 교육예산이 크게 늘고 이에 

따라 학교 공급과 취학률도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농지개혁을 

인해 지주계급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실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불평등과 취학률 사이에 음(-)의 관계가 발견된다고 해서 이

것이 지주 엘리트들의 공교육의 반대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토지 불평

등도가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빈곤계층도 많기 때문에, 이들의 학교 참여

가 저조한데 따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토지편중이 극심한 지역

은 세금원(tax base)이 작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불평등도와 일인당 교육

지출 간에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를 지주가 반대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투표율이 높은 지역이 취학률도 높

다고 해서 이를 일반 대중의 정치적 영향력(political voice)이 커진 결과

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투표참여가 높은 지역은 

대체로 소득 수준도 높기 때문에, 취학률이 높은 이유가 높은 소득수준 때

문인지 일반 대중의 정치적 참여가 확대된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

다.3) 따라서 실제 지주 엘리트들이 공교육 확산을 저지하였는지를 검증하

려면,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변수, 예컨대 학교 공급과 토지

불평등 사이에 음(-)의 관계가 발견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Cinnirella and Hornung(2016)를 제외한 많은 연구는 지주의 직접 통

 3) 예컨대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소득수준과 투표율의 관계를 

보면,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 비해 투표율이 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한국의 대선 투표에서는 두 계층 사이에 32% 격차가 났다.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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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범위 밖에 있는 취학률과 토지불평등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

다.4) Acemoglu et al.(2008)는 콜롬비아(Cundinamarca, Colombia)

를 대상으로 19세기 토지의 불평등도와 20세기 후반의 중등학교취학률 간

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지주계급이 공교육을 반대한다

는 가설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Dell(2010)은 페루의 스페

인 식민지시절 mita(광산 강제노역제도, 1569~1825)가 시행된 지역이 

오늘날까지도 교육과 생활수준이 낮은 이유가 지주계급 때문이 아니라 오히

려 지주계급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었기 때문임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이

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경제력이 있는 지주계급이 정치 엘리트의 전횡

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였거나(Acemoglu et al., 2008) 정치권력에 대한 

로비를 통해 보다 많은 공공재를 유치할 수 있었기 때문(Dell, 2010)이라

고 설명한다.

일제시기는 토지소유의 편중이 20세기의 라틴 아메리카에 뒤지지 않을 

만큼 심하였으며(식민지 소득불평등에 대해서는 김낙년, 2013), 지역정치

가 로칼 엘리트에 의해 장악되고 있었다는 점(동선희, 2011)으로 미루어 

볼 때, 지주계급이 공교육의 확대를 저지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이들이 공교육의 확대를 반대했거나 혹

은 실력으로 이를 저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

다. 오히려 많은 실증결과들은 일제시기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립학

교 설립운동에 이들이 지역유지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진동, 1998; 오성철, 2000; 임삼조, 2006). 그렇다면 어느 쪽의 주장

이 보다 더 사실에 가까운가? 지주들은 계급적 이익에 따라 공교육에 확대

에 반대하였는가 아니면 신망 받는 지역유지로써 오히려 공교육 확대를 지

지하였나? 이 점이 농지개혁이 취학률에 미친 효과를 살펴볼 때 눈여겨볼 

또 하나의 쟁점이다. 

 4) 19세기 영국을 대상으로 한 Cinnirella and Hornung(2016)에 따르면, 취학률과 

토지불평등 사이에는 (-)의 관계가 있었지만 학교공급수와 토지불평등도 간에는 아

무런 유의적인 관계가 없었으며, 학교의 질을 나타내는 교사/학생비율은 오히려 토

지편중이 심한 지역일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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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   료

한국의 농지개혁이 인적자본의 축적에 미친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본 논

문이 살펴보는 지역은 도시(부산, 마산, 대구)와 섬(울릉)을 제외한 경상도 

40개 군이며,5) 시기는 1938/39년부터 1955/56년까지이다.6) 지역을 영

남지방으로 한정한 것은 군 레벨에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 지역 외에

서는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일제 시기는 취

학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가 취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총독부

가 정해놓은 입학정원수보다 지원자가 늘 많아,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치

열한 입시경쟁을 치러야 했다. 따라서 일제시대의 초등학교취학률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취학률, 즉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기를 원하는 수요 

개념의 초등학교 취학률이 아니라 총독부의 정책에 의해 그 숫자가 결정된 

절단된(censored) 초등학교 취학률이다. 이 둘을 굳이 구별하는 이유는, 

흔히 좌변에 초등학교 취학률을 놓고 우변에 취학률을 결정하는 여러 변수

들, 예컨대 소득수준, 소작지율 등을 포함시키는 모형은 입학쿼터제가 실시

된 일제시대를 대상으로는 좋은 추정결과를 얻기 어려우며, 또한 추정결과

의 해석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총독부의 정책적 의지

가 반영된 정책변수를 좌변에 두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부모의 소득 등

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난센스일수가 있다는 의미이다. 

 5) 도시와 섬을 제외하면 모두 41개 군이지만, 함양군의 입학지원자 수치에 오기가 있

어 샘플에서 함양군을 제외하였다. 원 자료인 도세일반에는 함양군의 초등학교 합

격자 숫자가 1,061명(남790, 여 271)인데 비해, 지원자는 60명(남 57, 여3)으로 

되어 있다. 지원자 수치 중에 천 단위 숫자가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잘못된 수

치가 합산과정에서도 수정되지 않아 실제 지원자 숫자가 얼마인지 알 방법이 없게 

되었다. 혹시 지원자가 실제로 60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1936년도 지

원자 숫자와 비교하였는데 1936년에는 합격자가 703명이며 지원자는 이 보다 2배 

많은 1471명으로 되어 있다(조선시보사, 경남년감(1937), p.262). 3년 만에 지

원자가 갑자기 줄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939년 지원자 숫자 60명은 오기로 

판단된다.

 6) 195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일부 군이 시로 분리되었는데, 일제시기 시군을 기준으

로 다음과 같이 재조정하였다. 포항+ 영일-＞영일, 경주+월성-＞경주, 김천+금릉

-＞김천, 충무+통영+거제-＞통영, 진해+ 창원-＞창원, 삼천포+ 사천-＞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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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기술 통계량(Summary of descriptive statistics)

　 1938/39 1955/56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저 최고 평균

표준

편차
최저 최고

전체취학률,1938(%) 27.03 3.88 21 41.09 81.42 8.24 62.01 96.57

경쟁률,1939 1.85 0.4 1.12 2.75 　 　

남 1.70 0.31 1.13 2.55 　 　 　

녀 1.52 0.26 0.80 1.99 　 　 　

지원기준취학률,1939 70.64 14.14 43.14 100.24 　 　 　 　

입학기준취학률,1939 42.81 5.54 31.81 54.04 　 　 　

소작지율,1938 0.59 0.1 0.25 0.75 0.05 　 　

소작지율(답), 0.62 0.1 0.31 0.77 　 　 　

소작지율(전) 0.54 0.11 0.13 0.72 　 　 　 　

학교밀도,1937 0.95 0.36 0.35 1.96 2.59 0.93 1.22 6.3

공장밀도,1937 0.19 0.21 0.02 1.25 0.15 0.19 0 1.28

쌀생산성,1938 1.47 0.26 0.77 2.13 1.27 0.26 0.71 1.66

인구(명) 103,667 3749 40,582 180,739 132,925 52,877 49,337 238,275

양반비율(%), 1907 3.48 9.39 0.06 44.57 　 　 　 　

대과급제자비율(%) 0.77 0.77 0 2.8 　 　 　 　

출처: 주 7) 참조.

Source: see footnote 7. 

더구나 해방 이후부터는 입학쿼터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해방이후 취학

률은 일제시대 취학률과 그 성격이 달라졌다. 전자가 총독부의 의지가 반영

된 정책 변수라면, 후자는 부모들의 수요가 반영된, 진정한 의미에서 초등

학교 취학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칭이 해방 전이나 그 후나 초등학교 

취학률로 같다고 해서 이 두 수치를 평면적으로 비교할 경우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 쉽다. 농지개혁이 취학률에 미친 효과를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해방 이후 취학률의 급증을 해방에 따른 기대감이나 농지개혁의 효

과와 직접 연결시키는 시도들이 그것인데, 이러한 설명은 共히 해방직후 입

시쿼터제의 폐지에 따른 효과를 간과한 것이다. 이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

서는 총독부가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한 취학률이 아니라 일제시기 부모

들이 원했던 수요 차원의 취학률을 해방 이후 취학률과 비교할 필요가 있는

데, 필자가 아는 한 일제시대에 수요 개념의 초등학교취학률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경쟁률 지표 밖에 없다. 경쟁률은 정의상 지원자수 대비 합격

자수이기 때문에 지원자수를 알 수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수요 개념의 초등

학교 취학률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필자가 여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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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뒤져본 바에 따르면, 각 군별 레벨에서 지원자 수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역은 영남 지방 이외에서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이 분석 

단위를 이 지역으로 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시기의 선정 역시 자료적 제약 때문이다. 1938/39년은 해방 이전 시기 

중에서 1945년에 가장 가까운 연도 중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할 수 있

는 마지막 년도이며, 1955년을 선택한 것은 1950년대 말에 가까워지면 초

등학교 취학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어 실제 농지개혁이 취학률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더욱이 1957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경북의 일부 군의 경계

가 조정되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표 1>은 1938/39년과 1955/56년 두 시점에서의 초등학교 취학률과 

그 취학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의 통계량을 정리한 

것이다.7) <표 1>에서의 전체 취학률은 입시경쟁을 통해 합격한 재학생수를 

전체 인구수에서 취학연령의 인구구성비 16.4%(古川宣子, 1990)로 나눈 

값으로, 초등학교취학률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다. 이하 

후술하는 다른 기준의 두 취학률과 구별하기 위해 전체 취학률로 부르기로 

한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38년 현재 경상도 40개 군의 평균 취학

률은 27%에 불과하였지만 1955년에는 그 수치가 81%로 증가하였다. 즉 

17년간 약 3.01배(=81.42/27.03) 증가한 것이다. Clemens(2004: 

42)는 129개 나라를 대상으로 1960~2000년간 취학률의 전환 속도

(transition speed)를 추정하였는데, 그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25%에서 

80%까지 도달하는데 평균 50년 이상이 걸렸다. 즉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

의 평균에 비해 거의 1/3 수준으로 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7) <표 1>에서 1939년 지원자수와 합격자수, 학교수, 인구, 면적, 쌀 생산량, 소작지율

은 각각 경상북도와 경상남도편, 도세일반(1939년)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며. 면적

은 자료에 평리로 되어 있는 것을 km2로 환산하였다.. 1938년과 1955/56년 전체 

재학생수는 지방재정요람과 도세일반에서 구할 수 있으며. 1955년 소작지율은 

Rudolf(2012)의 추정치이다. 공장수의 출전은 1937년의 경우 조선공장명부
(1937년판)이며, 1955년은 한국은행조사부, 광업및제조업사업체명부(1956)에
서 가져왔다. 1909년 양반 호수와 총호수는 이헌창(1997), 민적통계표의 해설과 

이용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대과급제자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

보시스템에서 가져왔다.

https://people.aks.ac.kr/front/dirSer/exm/exmOriginFamilyList.aks?clas

sCode=MU&className=무과&isEQ=true&kristalSearchAr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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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이 이처럼 비교적 단시간 내에 취학률을 빨리 증가시킬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즉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먼저 

입시제도의 변화부터 살펴보자. 식민지 시기에는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싶

다고 해서 입학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입학 정원수에 비해 지원

자가 많아 초기 2~3년을 제외하고 매년 입시 경쟁을 치러야 했다(古川宣

子, 1990; 오성철, 2000: 151). 특히 1930년대에는 높은 ‘교육열’로 인해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졌는데, <표 1>에 따르면 1939년 현재 경상도 지역

에서의 평균 경쟁률(=지원자수/합격자수)은 1.85:1이었다. 지역별로는 경

남 합천이 1.12:1로 가장 낮으며 가장 높은 군은 경북 경산(2.75:1)이었

다. 그리고 남녀별로는 여자보다는 남자의 경쟁률이 더 높았다. 그런데 만

일 총독부가 일본이나 식민지 대만에서처럼 학교 가기를 희망하는 아이를 

시험 없이 모두 받아들였다고 가정하면 그 때 취학률은 어느 정도였을까? 

이를 계산한 것이 지원 기준 취학률이다. 지원기준 취학률은 입학 지원자를 

취학법정연령에 도달한 6세 아이 인구수8)로 나눈 값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1939년 현재 지원기준 취학률은 입학자 기준의 취학률(=합격

자수/6세 아이 인구수) 42.8%에 비해서는 약 1.65배, 전체 취학률에 비해

서는 약 2.6배 높은 70.64%로 계산되었으며, 후술하듯이 남자는 6세 기준

으로 이미 100%를 넘어섰다. 古川宣子(1990)는 같은 방법으로 1939년도 

경기도 취학률을 계산하였는데 그 수치는 약 67%였으며,9) 남자의 경우는 

경상도와 마찬가지로 100%를 넘어 섰다. 오성철(2000: 152)은 좀 더 과

감하게 모든 초등학교가 6년제이며 중도 탈락자가 없다고 가정하여 지원자 

기준의 6년 취학률을 추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1940년 현재 실제 취학률 

42%보다 1.6배 정도 높은 67.3%로 계산되었다. 요약하면, 식민지시기 조

선인들의 높은 교육수요(교육열)를 총독부가 정원제한과 입학시험을 통해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학부모와 여론의 거센 폐지 압력을 받아온 입학시험은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비로소 폐지되었다. 미군정은 1945.9.27일 ｢교육에 관한 

 8) 이 비율 역시 1944년 조사에 근거하여 인구수에 2.48%를 곱한 古川宣子(1990)를 

따랐다.

 9) 古川宣子(1990)의 수치는 간이학교 학생수가 빠져 있는 반면, 위 <표 1>에는 이 수

치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면 경상도는 경기도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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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미군정 법령 제6호)를 공포하여 6~11세의 취학연령아동의 등록을 

의무화하였으며, 곧이어 1946년부터는 만 6세 아동은 전부를, 만 7세~11

세까지의 적령 초과 미취학아동은 지망자 전부를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하였

다(오천석, 1964, 1972; 손인수, 1992: 247) 이러한 입학시험의 폐지가 

취학률의 급상승으로 이어졌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림 1> 경상북도 초등학교 취학률과 학생수의 추이, 1927~57(Trend in primary 

school enrollment rates and number of students, 1927~57)

출저: 본 논문 주 10) 참조.

Source: see footnote 10.

<그림 1>은 1927~1957년간 자료가 남아 있는 경북지방의 취학률의 추

이를 나타낸 것으로써, 1938년의 28%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 1955년의 

81%에 도달하였는지를 짐작케 해준다. 해방 직후의 취학률은 정확한 인구

수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수의 추이도 함께 그렸다.10) 이 그림에 따르면, 1938년 이후에도 학

10) <그림 1>에서 학생수의 경우 1927~1941년은 지방재정요람, 1945년 이후는 경

상북도교육위원회, 경북교육사료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인구는 1928~41년간에

는 조선총독부통계년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952년 이후는 도세일반(람)에
서 구할 수 있다. 단 1945년과 48년은 1950년대 전국 인구에서 경상북도가 차지

하는 비율 16%를 가정하여 인구수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그림 1>에서 1945년 이

후는 대구와 울릉군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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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와 취학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8.15 해방 당시 취학률은 47%까지 늘어

났다. 그런데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증가 속도가 해방 이후부터 

갑자기 가팔려져 1948년에는 70%에 도달하였다. 3년 만에 23%가 증가한 

것이다. 1949~50년에는 데이터가 없어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속도라면 

1950년대 초에는 80%를 넘어섰을 것이다. 1946년 이후부터 늘어난 학생

수가 1948년에는 3학년까지만 반영되었지만, 1951년이 되면 6학년까지 

모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그림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전쟁의 충격

으로 취학률은 다시 70%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반등하여 1955년 무렵에

야 다시 80% 초반으로 회복하였다. 만일 한국전쟁이라는 외생적 충격이 없

었다면 1955년 무렵에는 취학률이 80% 후반 혹은 90%를 넘어섰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요악하면 1938~55년간 취학률 3배의 

급증(1945~55년 기준으로는 1.73배)에는 이처럼 입학시험의 폐지를 계

기로 식민지시기에 ‘억눌려 있던 교육수요’(pent-up demand for 

schooling)가 폭발된 부분이 반영되어 있음은 틀림이 없다.

취학률 상승을 가져다 준 또 하나의 유력한 후보는 농지개혁이다. 남한에

서의 농지개혁은 우여곡절 끝에 1950년 3월 ｢농지개혁법｣이 통과되고 2달 

뒤인 5월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지만(김성보, 2001; 정병준, 2003), 농지

개혁(land reform)의 범주 속에 소작개혁(tenancy reform)까지 포함시

키면, 농지개혁은 미군정이 1945년 10월 5일 ｢최고소작료결정의 건｣ 

(1945.10.5. 미군정법령 제9호)을 공포할 때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

다. 미군정은 이 법령을 통해 “최고 3분의 1을 상회하는 소작료 계약은 불

법이며, 이를 위반한 계약은 소정의 최고 소작료에서 1할을 감하고 납입한

다”(제5조)고 발표하였다. 답의 평균 소작료율을 50%라고 하면, 이 조치로 

인해 소작농은 1945년 가을부터 평균 17%의 소득상승 효과를 누리게 된 

것이다. 이어서 미군정은 한국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1948년 3월, 신한공사

가 관리하고 있던 일본인 토지 중 약 20만 정보를 미리 농민에게 매각해버

렸다(김성호 외, 1989: 383). 만의 하나,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미리 쇄기를 박은 것이다. 이를 계기로 지주의 사전 방

매가 러시를 이루었는데(홍성찬, 1992), 한 통계에 따르면 1945년 2월말 

65% 수준의 소작지의 비율이 1949년 말에 이미 그 1/2수준인 33%까지 

떨어졌다(김성호 외, 1989: 1029). 요약하면, 농지개혁이 해방 이후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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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취학률의 상승에 기여하였다면, 그것은 1950년 5월 이승만 정부에 의

해 단행된 ‘원 포인트 농지분배’(one-time redistribution)의 효과뿐 아니

라 미군정의 소작료 1/3제 실시와 귀속농지 매각, 지주의 사전 방매 등 일

련의 여러 조치가 누적된 결과일 것이다. <표 1>에 따르면, 1938년 경상도 

40개 군의 평균 소작지율은 약 59%였으며, 답은 이보다 조금 높은 62%였

다. 그러나 최저 남해의 25%에서 최고 김해의 75%까지 지역별 편차가 적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55년의 소작지율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지만, 전국 평균과 비슷한 4~5% 수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938~55년간 취학률 상승을 견인한 또 다른 후보로 학교공급의 증가를 

빼놓을 수 없다. 古川宣子(1990)는 1911년 ‘공립보통학교 아동 통학구역

조사’를 바탕으로 식민지시기 초등학생들이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최대 거

리를 4km 내외로 파악한 바 있다. <표 1>에 제시된 학교밀도는 이를 바탕

으로 전체 주민 중에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4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이 계산에 따르면, 1939년 현재 4km 이내에 학교

가 위치해 있는 주민의 평균 비율은 0.96이었지만, 1955년에는 그 수치가 

2.56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1939년에는 지역 간의 격차가 최하 0.35(봉

화)에서 최고 1.96(남해)이었지만, 1955년에는 최저가 1.22에 달해 경상

도 전 지역의 모든 아이들이 4km 이내에 있는 학교에 걸어서 통학할 수 있

게 되었다. 이러한 통학거리의 단축은, 다른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Glick, 2008; Lloyd et al., 2007; Handa, 2002), 남학생보다는 특

히 여학생의 취학률 상승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취학률 상승과 관련이 있는 또 하나 주목할 변수는 농촌공업화이다. 그동

안 몇몇 연구에서는 공업화의 정도를 보여주는 대변수로 전체 인구에서 차

지하는 비농업인구의 비율을 사용하였지만, 비농업인구 중에는 제조업과 직

접 관련이 없는 인구, 예컨대 어업종사자나 실업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의

미 있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웠다. 이를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공장수를 

인구수로 나눈 공장밀도를 공업화의 대변수로 사용한다.11) <표 1>에서 

1937년의 수치는 조선공장명부에서 얻은 것이며 1955년은 한국은행

(1956),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조선공장

11) 공장의 설립이 취학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까지에는 어느 정도가 시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1937년 기준 공장밀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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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에서의 공장은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반면 1955년 자

료에는 10인 이상의 공장만 수록되어 있어, 직접 비교하는 데는 난점이 따

른다. 그렇지만 1937년 공장수를 모두 10인 이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40

개 군 중 16개 군에서 공장밀도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1937~55년간 

평균 공장밀도는 약 1.1배 증가한 것으로 계산되었다.12) 물론 2절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농촌공업화의 진전이 취학을 고무하였는지 아니면 취학 대

신에 취업을 유도하였는지는 선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식민지시기

를 대상으로 한 차명수(2014)의 연구결과가 이 시기에도 적용된다면 

1938~55년간 농촌공업화의 진전은 이 시기 취학률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소득의 변화 역시 취학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중의 하나이

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1938~55년간 농가소득의 변화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단위면적당 쌀 생산성을 대변수로 사용

하였다. 일제시기에는 가을 추수기 작황이 이듬해 취학의 선택에 영향을 줄

만큼 쌀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았으며 또 중요한 환금작

물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표 1>에서 보듯이, 1938~55년간 단보당 생산

량은 해방 이후 비료 등의 자재 부족으로 인해 1.47석에서 1.27석으로 감

소하였다. 따라서 쌀 생산성의 하락이 농가소득의 감소로 이어졌다면, 이는 

취학률의 증가를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인구변화 

역시 취학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표 1>에 따르면 1938~55년간 인

구는 1.28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구의 증가에는 6~11세의 취학연령인

구의 증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는 일인

당 교육비의 부담을 증가시켜 취학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박기주, 2012; 차명수, 2014).

12) 조선공장명부에는 공장의 규모를 직공수를 기준으로 ABCD로 구분하고 있으며, 

1955년 자료에는 구체적인 직공수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히 공장개수

뿐 아니라 직공수의 차이를 고려한 공장밀도도 계산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느 

지표를 사용하든 취학률에 미친 효과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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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양반호수와 대과 급제자간의 상관관계(Corelation between households of 

Yangban class and successful candidates of Civil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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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유교적 영향과 취학률 간의 관계이다.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해 신분제는 법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 

속에 남아 있는 잔재까지 없애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만갑(1960)은 1950

년대 농촌 현장 조사를 통해 농민들의 사회의식 속에 여전히 班常의 문화가 

남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문제는 1950년대까지 남아 있던 유교적 관습의 

지역적 차이를 어떤 지표로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글에서는 양반

호 비율과 대과급제자비율을 대변수로 사용하였다. 양반호 비율은 1909년

의 민적통계표에 나타난 양반과 유학 호수를 전체 호수로 나누어 구하였

으며, 대과급제자의 비율은 조선시대 대과급제자 15,151명중 경상도에 본

관을 둔 2,396명을 1909년의 호수로 나누어 구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영남 40개 군의 양반호의 평균 비율은 3.4% 정도였지만, 지역별

로는 최저 0.06%에서 최고 45%의 비교적 큰 편차가 있다. 대과급제자비

율역시 평균은 0.77명이지만, 여기에도 편차가 있어 호당 2.8명을 배출한 

군이 있는 반면 0.01명을 배출한 지역도 있다.

그런데 민적통계표는 조선시대 양반의 비율을 읍면까지 알 수 있는 유

일한 자료이지만, 전국 평균이 2.6%에 불과하여 이 지표가 조선시대의 양

반비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적절한 지표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 조선시대 호적연구에 따르면, 19세기 양반호의 비율은 작게는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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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게는 80%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전형택, 1995: 14-16). 그러나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유학의 대부분이 군역과 직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등

재된 이른바 ‘冒稱幼學’ 즉 서류상의 양반들에 불과하며, 실제 양반의 까다

로운 조건(宮嶋博史, 1996)을 모두 갖추면서 자타가 인정하는 양반의 숫자

는 이보다 훨씬 작았을 것이라는 반론도 가능하다(송준호, 1987). 본관 기

준의 과거급제자비율 역시 반촌과 상민촌을 구별하는 적절한 지표인가에 대

해서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경주 이씨의 과거급제자 하더라도 

모두가 경주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지표 모두 의심

을 받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양자 간에 상관계수를 구

해보는 것이다. 서로 다른 계통에서 얻은 지표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면, 두 지표 모두 일정 정도 진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가 바로 이를 그린 것인데, 이 그림에 따르면 양자 간에는 1% 유

의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따라서 이 두 

지표는 비록 측정오차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식민지 시기 班常의 문

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유용하다고 판단하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1938~55년 취학률의 상승은 단일한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입시제도의 폐지, 농지개혁의 실시, 학교공급의 

증가, 농촌공업화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농지개혁의 실시가 취학률에 미친 순효과(partial effect)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취학률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회

귀분석의 방법이 요구된다.

Ⅳ. 실증결과

1. 모형

농지개혁이 초등학교취학률의 증가에 미친 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이 논

문에서 사용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13) 추정식은 ln(양반호수)=a0+a1 ln(대과급제자수)+a2(도 더미)이며, <그림 2>는 

여기에다 도별 더미를 통제한 뒤 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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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ln            (1)

하첨자 는 지역(郡)을 나타내며, 종속변수  ln 는 로그를 취한 

1955/56년의 취학률에서 로그를 취한 1938/39년 취학률을 뺀 차분 값

(differenced variable)이다. 설명변수 ln    은 로그를 취한 1938년

도 소작지율이며, 는 취학률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 통제변수

들의 집합이다. 통제변수에는 2절에서 살펴본 학교밀도, 공장밀도, 

미곡생산성, 인구 등 차분변수와 초기시점에서의 취학률과 양반호비율 및 

대과급제자비율 등 레벨변수가 포함된다. 또한 각 군별 지리적 차이를 통제

하기 위해 답작비율도 포함시켰다. 공장밀도는 1937년과 1955년간에 

공장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분 값 대신에 공장밀도/공장밀도  로 

대체한다. 이 외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1938년 경쟁률도 통제변수에 포함

시킨다.

1938~55년 사이에는 취학률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의 제도적 충격이 

있었다. 하나가 바로 농지개혁이고 나머지 하나가 입학시험의 폐지이다. 우

리는 앞에서 미군정의 무시험·무제한 입학 허용을 계기로 식민지 시기 억눌

려 있던 초과수요(pent-up demand for schooling)가 일거에 분출하였으

며, 이것이 해방이후 취학률을 가파르게 상승시킨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

을 지적하였다. 문제는 이 제도 변화에 따른 취학률 증가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통제변수의 집합에 경쟁률 변수를 포함시킴으로서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경쟁률은 정의상 정원 대비 지원자수

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초과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시제도의 철폐가 취학률을 상승시키는데 

기여하였다면, 초과수요가 많았던 지역 즉 과거 경쟁률이 높았던 지역에서 

취학률이 보다 빨리 증가하였을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입학규제가 폐지된 

이후 과거에 경쟁률이 높았던 지역일수록 취학률이 보다 빨리 증가하였다

면, 미군정의 입학시험 철폐가 취학률을 상승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위 모형에서 주된 관심은 의 부호이다. 우리는 앞의 

<표 1>을 통해 경상도 내에서도 소작지율 간에 작지 않은 편차(평균 0.59, 

최저 0.25, 최고 0.75)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만일 농지개혁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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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농가의 취학률을 상승시키는데 기여하였다면, 농지개혁의 직접적 수혜 대

상인 소작농이 많은 곳 또는 소작농에게 분배된 농지가 많은 지역, 즉 소작

지율이 높은 지역의 취학률이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하였을 것이다. 즉 농지

개혁이 소작농의 취학률을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면 의 

부호는 (+)가 예상된다. 또한 농지개혁이 취학률을 증가시킨 경로가 소득

효과와 차입제약의 완화였다면, 답의 소작지율이 높은 지역이 전의 소작지

율이 높은 지역보다 취학률이 보다 빨리 증가하였을 것이다. 논이 밭보다 

평균적으로 지대율과 농지가격 모두 높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밭보다는 논을 분배 받은 소작농의 소득 및 자산 효과가 더 컸을 것이기 때

문이다. 바꾸어 말해, 모형 (1)에서 취학률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수들을 

통제한 뒤에도 의 부호가 (+)를 유지한다면, 그리고 답 소작지율을 사

용하였을 때의 계수값이 전 소작지율을 사용하였을 때의 계수값보다 크다

면, 우리는 한국의 농지개혁이 소득효과를 통해 취학률을 상승시키는데 기

여하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2. 추정결과

(1) 농지개혁이 취학률 증가에 미친 순효과(partial effect)

식 (1)의 추정결과는 <표 2>에서 정리하였다. 식 (1)~(3)은 <표 1>에서 

살펴 본 1938/39년 세 가지 취학률 중 전체 취학률을 사용한 추정결과이

며, 식 (4)~(6)과 식 (7)~(9)는 각각 입학자 기준과 지원자 기준 취학률

을 사용한 추정결과이다. 또 각각에 대해 전체 소작지율 외에 답과 전의 소

작지율을 이용한 추정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추정결과는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양호한 편으로, 소작지율과 나머지 통제변수들이 피설명변

수  ln 를 82~90%까지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대로 경쟁

률을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느 기준의 취학률을 사용하느냐에 상관없이 

추정결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작지율부터 살펴보면, 식 (1)~(9) 모두 1% 유의수준(t통계량 

5.72~7.44)에서 양(+)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농지개혁이 취학률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추정결과이다. 또한 답과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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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추정결과: 취학률 증가의 결정요인, 1938/9~1955/6(Factors affecting 

increase in primary enrollment rates, 1938/9~1955/56)

종속변수:  ln ln(취학률1955/56)-ln(취학률1938/9)

취학률기준  전체 취학률(1938) 입학자기준 취학률(1939) 지원자 기준 취학률(1939)

식 1 2 3 4 5 6 7  8 9

ln(소작지율) 0.38*** 0.39*** 　 0.35*** 　

1938 (6.80) 　 　 (6.76) 　 　 (5.46) 　 　

ln(소작지율) 답 0.42*** 0.44*** 　 0.40*** 　

1938 　 (5.42) 　 　 (5.76) 　 　 (4.90) 　

ln(소작지율) 전 0.26*** 0.26*** 0.24***

　 　 (6.62) 　 　 (6.31) 　 　 (5.30)

ln 취학률 -0.76*** -0.76*** -0.76*** -0.81***-0.81***-0.81***-0.75***-0.75***-0.75***

1938/9 (-10.47) (-9.37) (-11.67) (-9.26) (-9.07) (-9.27) (-7.83) (-7.84) (-7.99)

학교밀도 0.09*** 0.08*** 0.10*** 0.08*** 0.08*** 0.09*** 0.08*** 0.07*** 0.08***

1938/9~55 (4.82) (3.90) (4.64) (4.20) (3.39) (4.11) (3.79) (3.21) (3.77)

ln(공장밀도) 0.05*** 0.05*** 0.05*** 0.06*** 0.06*** 0.06*** 0.06*** 0.06*** 0.06***

1937~55 (3.70) (3.60) (3.52) (3.54) (3.56) (3.33) (3.54) (3.59) (3.45)

쌀생산성  -0.04 -0.04 -0.03 -0.04 -0.05 -0.03 -0.01 -0.02 0.00

1938~54 (-1.18) (-1.33) (-0.85) (-1.12) (-1.34) (-0.78) (-0.16) (-0.40) (0.11)

ln인구 -0.13 -0.12 -0.13 -0.20** -0.19** -0.19** -0.20** -0.19* -0.19**

1938~54 (-1.34) (-1.12) (-1.28) (-2.15) (-1.93) (-2.04) (-2.07) (-1.92) (-1.99)

ln경쟁률(남) 0.43*** 0.43*** 0.38*** 0.45*** 0.46*** 0.40*** 0.20** 0.21*** 0.16*

1939 (7.27) (6.34) (6.62) (6.25) (5.80) (5.85) (2.07) (2.18) (1.78)

ln경쟁률(여) -0.02 -0.02 -0.00 -0.00 -0.01 0.01 -0.09 -0.09 -0.08

1939 (-0.33) (-0.39) (-0.01) (-0.11) (-0.18) (0.15) (-1.40) (-1.41) (-1.22)

양반호비율 -0.47*** -0.48*** -0.41*** -0.47***-0.49***-0.42***-0.51***-0.52***-0.46***

1909　 (-3.38) (-3.48) (-3.48) (-3.39) (-3.50) (-3.47) (-3.85) (-3.97) (-3.97)

ln 대과급제 -0.03*** -0.02** -0.03*** -0.02*** -0.02** -0.03*** -0.02** -0.02* -0.03***

비율 (-3.15) (-2.50) (-3.97) (-2.76) (-2.18) (-3.46) (-2.40) (-1.95) (-3.01)

답작비율 -0.44*** -0.45*** -0.32*** -0.39***-0.43*** -0.27** -0.31** -0.35*** -0.20

1938 (-3.81) (-3.89) (-2.80) (-3.17) (-3.34) (-2.17) (-2.36) (-2.59) (-1.58)

도별 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Adj. R² 0.84) 0.83 0.84 0.84 0.82 0.83 0.90 0.89 0.90

표본수 40 40 40 40 40 40 40 40 40

출처: <표 1> 참조.

Source: see <Table 1>.

주: ( )는 denotes robust t-statistics. ***, **, *는 denotes 1%, 5%, 10% level, 

respectively.

계수 값을 비교하면, 밭보다는 논을 분배받은 소작농가의 취학률이 상대적

으로 빨리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농지개혁이 소작농의 취학률을 

상승시킨 경로가 소득효과 또는 자산효과였음을 보여주는 추정결과이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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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식 (1)을 이용하여 여타 변수들을 통제한 뒤 소작지율(1938)

과 취학률 변화(1938~55)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이 그림을 통

해서 양자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일부 이상치(outlier)로 인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통제변수의 추정결과도 흥미롭다. 예상대로 <표 2>는 학교공급이 

빠르게 늘어난 지역일수록 그리고 농촌공업화의 속도가 빠른 지역일수록 취

학률의 상승폭도 컸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미곡생산성은 취학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곡생산성이 농가

소득을 보여주는 대변수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실제 쌀 

생산성의 하락이 취학률의 빠른 상승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림 3> 초등학교 취학률 증가와 소작지율(1938)과의 상관관계(Correlation between 

increase in primary school enrollment rates and ratio of tenanted 

land in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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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본 논문 부록의 <부표 1>은 <표 2>에 나타난 답과 전의 소작지율 계수의 차이가 유

의미한 차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작지율 대신에 전소작지율 대비 답소작지율을 

포함시켜 추정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기준의 취학

률을 이용하는가와 상관없이 그리고 남녀 구별 없이, ‘답소작지율/전소작지율’의 계

수값은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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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의 추정결과도 눈길을 끈다. <표 2>에 따르면, 여학생의 경쟁률은 

모두 비유의적으로 나타났지만 남학생의 경쟁률은 1%~10% 유의수준에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미군정의 무시험, 무제한 입학허용 

조치가 취학률을 높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을 것이란 필자의 가설을 지

지해주는 추정 결과이다. 그런데 식 (7)~(9)를 식 (1)~(3)과 식 (4)~식 

(6)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식 (7)~(9)의 계수 값이 작다는 사실을 발

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식 (7)~(9)의 취학률이 실제 취학률이 아니라 지

원자들을 모두 합격시킨다고 가정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취학률이란 점 때

문일 것이다. 즉 경쟁률이 이미 취학률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의 폐

지가 취학률 상승에 미친 효과가 작게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계수

값이 작은 것은 이러한 이유로 설명된다. 그러나 지원자 기준의 취학률이 

각 지역의 수요 취학률을 

정확히 반영하였다면 계수 값은 제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비록 

절대값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경쟁률의 계수가 여전히 (+)의 값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조선인의 취학에 대한 실제 수요가 지원기준 취학률보다 더 컸

음을 시사해준다. 입학시험과 높은 경쟁률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입학원서를 내기도 전에 스스로 취학을 포기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통제변수 중에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양반비율과 대과급제자비율이다. 

<표 2>의 추정결과는 이들 두 변수와 종속변수인 취학률증가 사이에는 음

(-)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유교적 전통을 중시하는 양반계층

보다는 근대 교육을 통해 신분 상승을 꾀하는 일반 상민층에서 학교의 참여 

열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한국의 높은 교육열이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의 실증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이 추정결

과가 암시해주고 있다. <그림 4>는 식 (1)과 식 (2)를 이용하여 취학률 증

가(1939~55)와 양반호비율 및 대과급제자비율 간에 상관관계를 그린 것

인데, 이 두 그림을 통해 양자간의 이러한 음(-)의 관계가 몇몇 ‘이상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간 도별 차이가 취학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통제

변수에 도별 더미를 포함시켰지만, 모두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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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취학률 증가와 양반호수비율 및 대과급제자비율과의 상관관계(Correlation 

between increase in enrollment rates with ratio of Yanban class 

and successful candidates of Civil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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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표 2>의 추정결과는 소득효과 또는 자산효과를 통해 농지개혁

이 취학률의 상승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지만, 다

른 한편으로 이 시기 취학률의 증가 모두를 농지개혁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는 점도 함께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농지개혁이 취학률의 상승에 기여한 몫

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일까? 농지개혁의 순기여도는 농지개혁이 없었다

고 가정할 때의 ‘반사실적’(counter-factual) 취학률을 추정하여 이를 실제 

취학률을 비교함으로써 그 크기를 구할 수 있는데, 식 (1)의 계수 값 0.38

과 평균소작지율 0.59를 이용하여 반사실적 취학률을 구해보면 약 66.3%

로 계산된다.15) 따라서 실제 1955년 취학률 81.42%와 차이인 15.1% 

(=81.4-66.3)가 이 기간 동안 농지개혁이 취학률에 미친 순증가분의 크기

(partial effect)가 된다.16) 해방 이후에만 한정하면, 농지개혁이 취학률 

증가에 미친 효과는 약 9.6%였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학교밀도, 공장밀

도 그리고 입학시험 폐지의 기여도도 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한 것이 

<표 3>이다.17)

이 표에 따르면, 농지개혁, 학교밀도, 공장밀도 그리고 입학시험 폐지 등 

이 네 가지 요인이 이 시기(1938~55년) 취학률 증가분(54.3%)의 약 

83%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 표는 네 가지 중에서 취학률 증가에 가장 

15) 66.3%=exp[ln(1955년 취학률 81.42%)+계수값 0.38*ln(소작지율 0.59)].

16) 9.6%=34.42%*기여도 0.28이다.

17) <표 3>의 기여도는 <표 2>의 식 (1)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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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기여한 요인은 미군정의 입시제도 폐지였으며, 그 다음이 농지개혁과 

학교공급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농지개혁의 효과는 입시제도의 폐지 다음

의 두 번째이지만, 해방 이후 학교 증설과 교사 양성을 위해 많은 액수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서찬수, 1987), 농지개혁이 이 많은 액수를 투입한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취학률 상승에 기여한 몫이 결코 

작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이 표에 따르면 농촌공업화의 기여도는 

위 4가지 요인 중 가장 낮은 5%에 불과하지만, 이 기간 동안 전시 체제, 

해방, 한국전쟁 등 정치적 충격의 여파로 인해 농촌공업화가 크게 위축되었

을 것임을 감안하면, 공업화가 취학률 증가에 미치는 잠재적 효과에 대해서

까지 과소평가할 수는 없어 보인다. 

<표 3> 초등학교 취학률의 증가요인과 기여도, 1938~55(Decomposition of factors 

affecting on increase in school enrollment rates, 1938~1955)

증가 요인 취학률 증가분(%) 기여도

농지개혁 15.1 0.28 

학교공급 11.2 0.21 

공장밀도 2.8 0.05 

입시제도 폐지 16.3 0.30

기타 9.0 0.17

계 54.3 1.00

(2) 농지개혁과 취학률의 남녀격차

농지개혁이 이처럼 취학률 증가에 작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면, 취학률의 

남녀 갭을 줄이는 데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을까? <표 4>는 앞서 살펴본 <표 

1>의 자료를 바탕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별하여 취학률을 정리한 것이

다. ‘전체 취학률’은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별하고 있지 않아 <표 4>에 함께 

제시하지 못했다. 이 표에 따르면, 1930년대 말 남학생의 취학률은 여학생

에 비해 3.23배(지원기준)와 2.87배(입학기준) 정도 높았지만, 1955년에

는 그 차이가 1.47배로 줄어들었다. 즉 1939~55년 동안 전체 취학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동안 여학생의 취학률이 보다 더 빨리 늘면서 남녀 갭이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은 농지개혁이 남녀 갭의 축소에 기여

한 부분은 없는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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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남녀 취학률의 격차, 1938/9~1955/56(Descriptive statistics of gender 

gap iin primary school enrollment rates)

　 1938/39 1955/56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저 최고 평균 표준편차 최저 최고

전체취학률,1938 27.03 3.88 21.00 41.09 81.42 8.24 62.01 96.57 

남 　 　 　 　 96.18 10.22 81.02 130.20 

녀 　 　 　 　 66.64 9.57 41.67 84.08 

남/녀 　 　 　 　 1.47 0.24 1.19 2.56 

지원기준취학률,1939 70.64 14.14 43.14 100.24 　 　 　 　

남 105.64 21.06 66.84 147.49 　 　 　

녀 34.79 9.42 18.84 59.25 　 　 　

남/녀 3.23 0.69 1.82 6.30 　 　 　 　

입학기준취학률,1939 42.81 5.54 31.81 54.04 　 　 　

남 62.29 7.74 45.03 75.91 　 　 　

녀 22.85 4.73 16.57 36.60 　 　 　

남/녀 2.87 0.46 1.82 3.95 　 　 　 　

출처: <표 1>과 같음.

Source: see <Table 1>.

<표 5>는 앞서 제시한 모형(1)을 남학생과 여학생을 따로 분리하여 각기 

추정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한 추정결과는 앞의 

<표 2>에 이미 제시되어 있다. 식 (3)과 식 (6)은 남학생 취학률 증가분에

서 여학생 취학률 증가분을 뺀 값, 즉  ln- ln을 종속변수로 한 추

정결과이다. 우선 소작지율부터 살펴보면, 남녀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의 값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농지개혁이 남학생뿐 아니라 

여학생의 취학률 증가에도 기여하였음을 보여주는 추정결과이다. 그런데 이 

표에 따르면 남녀간 계수 값이 0.38과 0.37로 차이가 거의 없음을 볼 수 

있는데, 식 (3)과 식 (6)도 두 계수 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해주

고 있다. 즉 농지개혁이 남녀 모두 취학률의 상승에는 크게 기여하였지만, 

남녀 격차를 줄이는 데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달

리 보면, 농지개혁으로 토지를 분배받은 소작농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보다 적극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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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추정결과: 남녀별 취학률 증가의 결정요인, 1938~55/56(Factors affecting 

gender gap of increases in primary school enrollments rates, 

1938~55/56)

취학률기준  입학기준 지원기준

종속변수
남 

 ln
녀

 ln
 ln-
 ln

남 

 ln
녀

 ln
 ln-
 ln

식 1 2 3 4 5 6

ln(소작지율) 1938 0.38*** 0.37*** -0.01 0.37*** 0.38*** 0.00

　 (6.15) (3.30) (-0.09) (5.91) (3.41) 0.04

ln(취학률) 1939 -0.98*** -0.73*** -1.00*** -0.73***

(-9.28) (-8.63) (-9.54) (-8.65)

ln(취학률1939 남)- -0.86*** -9.54 -8.65 -0.86***

ln(취학률1939 여) (-10.06) (-11.66)

학교밀도 0.07*** 0.14*** -0.06*** 0.07*** 0.14*** -0.10***

1939~55　 (3.90) (4.25) (-2.27) (3.70) (4.38) (-3.53)

ln공장밀도 0.07*** 0.05** 0.04 0.07*** 0.06** 0.02

1937~55 (3.47) (2.13) (1.20) (3.45) (2.16) (0.67)

쌀생산성 -0.03 -0.07 -0.02 -0.03 -0.08 0.03

1938~54 (-0.83) (-1.19) (-0.27) (-0.84) (-1.26) 0.50

ln인구 -0.15* -0.22 0.002** -0.10 -0.25 0.002***

1938~55　 (-1.97) (-1.44) (2.46) (-1.36) (-1.63 2.85

ln 경쟁률(남) 0.36*** 0.49*** -0.28*** 0.34*** 0.51*** -0.31***

1939　 (4.88) (5.49) (-3.55) (3.28) (5.60) (-3.48)

ln 경쟁률(여) -0.08 0.20*** -0.26*** -0.07 -0.08 -0.12*

1939　 (-1.35) (2.73) (-3.92) (-1.15) (-0.99) -1.89

양반비율 -0.54*** -0.57*** -0.05 -0.53*** -0.58*** -0.01

1909　 (-3.00) (-3.44) (-0.31) (-3.03) (-3.48) -0.05

ln 대과급제자비율 -0.02*** -0.01 -0.01 -0.03*** -0.01 -0.02

　 (-2.46) (-0.84) (-0.37) (-2.58) (-0.76) -0.96

답작비율 -0.48*** -0.28* -0.18 -0.50*** -0.26* -0.36***

　 (-4.14) (-1.83) (-1.34) (-4.44) (-1.69) (-2.60)

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Adj. R² 0.85 0.80 0.72 0.93 0.85 0.82

샘플수 40 40 40 40 40 40

출처: <표 1> 참조.

Source: see <Table 1>.

주: ( )는 denotes robust t-statistics. ***, **, * denotes 1%, 5%, 10% significant 

level, respectively.

그런데 농지개혁이 이처럼 남녀 갭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면, 

남녀 격차의 축소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 5>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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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변수 중에서 남녀 간 계수 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수를 찾아보면, 

초기 취학률의 남녀격차 외에 학교밀도, 인구, 경쟁률(남), 경쟁률(여) 등 

4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식 (3)과 식 (6) 역시 그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중 인구의 경우는 (+)의 부호를 보

여주고 있는 반면, 나머지 세 변수는 모두 음(-)의 부호를 갖고 있다. 즉 인

구의 증가는 남녀 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반면, 나머지 3개의 

변수는 남녀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

펴보자. 먼저 학교밀도를 비교해보면, 여학생의 계수 값(0.14)이 남학생

의 값(0.07)에 비해 2배 정도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학교밀도 1단위 

증가가 취학률에 미치는 효과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2배 정도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38~55년간 학교밀도는 

0.94에서 2.69로 약 2.7배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학교 공급의 증가가 취학

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남녀 갭을 줄이는데도 긍정적인 역

할을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취학을 결정할 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상

대적으로 통학거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예상과 부합되는 추정결과이다.

<표 6> 남녀별 취학률의 증가요인과 기여도, 1939-55/56(Decomposition of 

factors affecting on gender gap of increase in emrollment rates, 

1938~1955)

　 남 녀

증가 요인 취학률증가 기여도 취학률증가 기여도

농지개혁 17.84 0.35 12.07 0.24 

학교공급 10.03 0.19 13.67 0.28 

학교밀도 6.94 0.13 3.47 0.07 

입시제도 폐지 16.63 0.32 20.11 0.41 

계 51.44 1.00 49.32 1.00 

식민지시기에 경쟁률이 높았던 지역일수록 남녀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것

도 흥미로운 사실이다. 식 (3)과 식 (6)에 따르면, 경쟁률(여)뿐 아니라 경

쟁률(남)도 남녀 취학률 격차와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식민지시기 남학생에 대한 ‘교육열’이 높았던 지역이 여학생의 취학에 대한 

관심도 높았으며, 그 높은 교육 열기가 입학시험이 폐지된 이후 상대적으로 

여학생의 취학률을 빠르게 상승시켰음을 보여주는 추정결과이다. 즉 입학시



112  우 대 형

험의 폐지로 인해 가장 혜택을 입은 사람은 남학생이 아니라 여학생이었던 

것이다.

<표 6>은 <표 3>과 같은 방법으로 식 (1)과 식 (2)의 계수 값을 이용하

여 농지개혁 등 4가지 변수가 취학률 증가에 미친 기여도를 남녀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남녀별로 기여도의 순위가 조금씩 다름을 

볼 수 있다. 예컨대, 남자의 경우 농지개혁의 기여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입시제도의 폐지 순으로 되어 있지만, 여학생의 경우 입시제도의 폐지가 취

학률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 다음이 학교 공급이며 농지개혁은 

세 번째로 되어 있다. 즉 이 표에 따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취학률이 보

다 빨리 증가하게 된 주된 이유는 입학시험의 폐지와 학교공급의 확대였다.

(3)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s for some omitted variables)

그런데 지금까지의 추정결과에 대해, 학교 공급의 증가가 취학률을 상승

시킨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한) 취학률의 상승이 학교공급의 증

가를 유도하였을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공장밀도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농촌공업

화가 아이들의 학교 참여를 유도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이 취학률이 높은 곳

을 찾아 그 지역에 입지를 선정했을 수도 있다. 이처럼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의 우려가 제기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도구변수나 시차변수

(lagged variables)를 이용하는 것이다. <표 7>은 학교밀도에 대해서는 

도구변수를 이용하고 공장밀도에 대해서는 초기시점(1937)의 공장밀도

로 대체한 추정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학교밀도의 도구변수로는 초기 시

점의 학교밀도(1938년)와 인구(1938~55) 등 두 변수를 이용하였으며, 

공장밀도는 공장주의 이름을 기준으로 조선인공장과 일본인공장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또한 전체 취학률 외에 남녀를 구별한 입학자 기준과 지원자 

기준 취학률을 사용한 추정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표 7>에 따르면, 추정결과는 OLS방법으로 추정한 앞의 <표 2> 및 <표 

5>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작지율과 여타 통제변수들

도 여전히 자신의 부호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구변수를 사용한 학교밀도의 

부호도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남녀 간 계수값의 격차도 그대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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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고 있다. 1단계 추정의 F통계량은 모두 ‘rule of dumb’의 기준인 10

을 넘고 있어 ‘약한 도구변수’의 가능성은 낮으며, 과대식별 검증의 

Hansen J통계량의 p값은 두 도구변수가 학교밀도 이외의 경로를 통해 취

학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Wu-Hausman의 내생성 검증에

<표 7> 추정결과: 취학률증가의 결정요인(2SLS)(Factors affecting increases in 

primary enrollment rates(2SLS))

종속변수:  ln ln(취학률1955/56)-ln(취학률1938/9)

취학률 기준　 입학자기준 취학률 1938 지원자기준 취학률 1938
전체취학

률 1939

대상 전체 남 녀 전체 남 녀 전체

식 1 2 3 4 5 6 7

ln소작지율 0.35*** 0.35*** 0.31*** 0.32*** 0.34*** 0.31*** 0.32***

1938　 (4.61) (4.24) (3.14) (3.91) (4.21) (3.16) (4.82)

ln 취학률 -0.78***　-0.94*** -0.71*** -0.74*** -0.96*** -0.71*** -0.75***

1938/39 (-8.98) (-7.77) (-9.39) (-7.57) (-8.05) (-9.27) (-10.76)

학교밀도 0.07** 0.07* 0.13*** 0.09** 0.08** 0.13*** 0.07**

1938/39~55　 (2.20) (1.95) (2.73) (2.36) (2.12) (2.69) (2.24)

공장밀도(조선인) 0.13** 0.11* 0.17** 0.13** 0.10* 0.18** 0.10*

1937　 (2.35) (1.76) (2.31) (2.28) (1.65) (2.32) (1.89)

공장밀도(일본인) -0.65** -0.64** -0.98*** -0.77*** -0.63** -0.99*** -0.54*

1937　 (-2.49) (-2.03) (-2.82) (-2.61) (-2.03) (-2.81) (-1.95)

ln 경쟁률(남) 0.45*** 0.37*** 0.48*** 0.18 0.31** 0.49*** 0.42***

1939 (4.78) (3.66) (4.36) (1.35) (2.29) (4.46) (5.27)

ln 경쟁률(여) -0.02 -0.10 0.20** -0.10 -0.09 -0.10 -0.02

1939 (-0.20) (-1.13) (2.22) (-1.07) (-0.95) (-0.90) (-0.35)

양반비율 -0.28*** -0.26** -0.43*** -0.27** -0.25** -0.45*** -0.28***

1909 (-3.28) (-2.27) (-5.62) (-3.95) (-2.22) (-5.73) (-2.96)

ln대과급제자비율 -0.04*** -0.04*** -0.03** -0.04*** -0.04*** -0.03** -0.04***

　 (-4.88) (-3.17) (-2.41) (-3.98) (-3.20) (-2.37) (-5.53)

답작비율 -0.36*** -0.44*** -0.22 -0.27** -0.45*** -0.20 -0.40***

　 (-3.23) (-3.92) (-1.51) (-2.03) (-4.09) (-1.40) (-3.21)

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Adj. R² 0.80 0.79 0.80 0.87 0.90 0.85 0.82

표본수 40 40 40 40 40 40 40

F통계량 13.79 14.40 12.09 14.07 14.48 12.06 15.87

과대식별 p값 0.97 0.59 0.30 0.98 0.46 0.27 0.22

내생성 검증 p값 0.81 0.50 0.54 0.74 0.44 0.52 0.74

출처: <표 1> 참조.

Source: see <Table 1>

주: ( )는 denotes robust t-statistics. ***, **, * denotes 1%, 5%, 10% significant 

leve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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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추정결과: 강건성 검증(Robustness test)

종속변수:  ln ln(취학률1955)-ln(전체취학률 1938)

식 1 2 3 4 5 6 7 8

ln소작지율 0.38*** 0.37*** 0.34*** 0.35*** 0.23** 0.38*** 　 　

1938 (6.80) (6.16) (5.50) (6.13) (2.07) (6.69) 　 　

소작지율 　 0.79***

1938 　 (6.27)

소작지율 0.67***

1938~60 　 (4.18)

ln취학률 -0.76*** -0.78*** -0.75*** -0.69*** -0.92*** -0.77*** -0.78*** -0.78***

1938 (-10.47)(-10.62)(-10.65)(-11.79) (-9.02) (-10.53) (-9.37) (-10.87)

학교밀도 0.09*** 0.09*** 0.10*** 0.08*** 0.15** 0.09*** 0.06*** 0.09***

1938/9~55 (4.82) (4.64) (5.26) (4.70) (2.21) (4.43) (3.40) (5.32)

ln(공장밀도) 0.05*** 0.05*** 0.05*** 0.06*** 0.06*** 0.05*** 0.05*** 0.05***

1937~55 (3.70) (3.05) (3.55) (4.91) (2.73) (3.60) (3.12) (3.40)

 쌀생산성 -0.04 -0.04 -0.02 -0.00 -0.09 -0.04 -0.04 -0.05

1938~55 (-1.18) (-0.99) (-0.64) (-0.13) (-1.58) (-1.17) (-0.97) (-1.41)

 ln인구 -0.13 -0.13 -0.12 -0.03 -0.25 -0.13 -0.11 -0.14

1938~54 (-1.34) (-1.39) (-1.22) (-0.40) (-0.90) (-1.29) (-1.02) (-1.47)

ln경쟁률(남) 0.43*** 0.40*** 0.40*** 0.43*** 0.24** 0.42*** 0.39*** 0.44***

1939 (7.27) (6.72) (7.63) (8.55) (1.99) (7.33) (5.91) (7.48)

ln경쟁률(여) -0.02 -0.01 -0.02 -0.01 0.05 -0.01 -0.06 -0.05

1939 (-0.33) (-0.14) (-0.51) (-0.15) (0.37) (-0.33) (-1.23) (-1.33)

양반호비율 -0.47*** -0.48*** -0.51*** -0.56*** -0.31** -0.48*** -0.36*** -0.43***

1909　 (-3.38) (-3.78) (-3.95) (-3.63) (-2.50) (-3.31) (-2.61) (-3.05)

ln 대과급제자 -0.03*** -0.03*** -0.03*** -0.03** -0.03*** -0.03*** -0.02*** -0.03***

비율 (-3.15) (-3.78) (-4.90) (-2.50) (-3.95) (-3.06) (-2.73) (-3.12)

답작 비율 -0.44*** -0.39*** -0.35** -0.35*** -0.47*** -0.45*** -0.44*** -0.45***

1938 (-3.81) (-3.21) (-2.38) (-3.03) (-3.32) (-3.77) (-3.70) (-3.99)

한글해독자비율 0.69

남 1930 1.44

한글해독자비율 1.50**

여 1930 (2.26)

서당밀도 -0.03***

1928/38 (-4.61)

ln(교회밀도) 0.10**

1922 (2.30)

일본인비율 0.43

1938 (0.36)

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Adj. R² 0.84 0.85 0.86 0.86 0.88 0.84 0.81 0.85

표본수 40 40 40 40 22 40 40 40

출처: <표 1> 및 각주 19) 참조.

Source: see <Table 1> and footnote 19.

주: ( )는 denotes robust t-statistics. ***, **, * denotes 1%, 5%, 10% significant 

leve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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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모든 식에서 내생성이 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표 7>에서 흥

미로운 것은 공장밀도의 계수이다. 이 계수값에 따르면, 조선인 공장이 밀

집된 지역일수록 이후 취학률도 빠르게 증가한 반면, 일본인 공장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취학률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

정결과만으로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해방 이후의 정치적 격변—일본인의 

귀환, 국가귀속과 귀속재산의 불하—에 따른 일본인 공장의 생산위축이 취

학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결과에 대해서도 혹시 설명변수나 피설명변수 양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설명변수의 누락에 의한 것은 아닌가 하는 또 

다른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와 관련하여, <표 8>의 식 

(2)~(6)은 앞의 모형(1)에 피설명변수와 설명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누락변수들 — 남녀별 한글해독자비율(1930년), 일본인비율, 서당밀도, 교

회수 — 을 추가한 추정결과를 정리한 것이며18) 식 (1)은 비교를 위해 <표 

2>의 식 (1)을 옮겨온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논의가 농지개혁 이후 소

작지율이 미미한 수준에서 군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암묵적으로 전제

하였지만, 만일 농지개혁 이후에도 군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추정결과가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 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 도 

있다. 식 (7)은 이러한 우려와 관련하여 1938년 소작지율 대신에 1938년 

소작지율에서 1960년 소작지율을 뺀 차분값을 사용한 추정결과이다. 식 

(8)은 비교를 위해 로그를 취하지 않는 1938년 소작지율을 사용한 추정결

과이다. 

농업국세조사에 따르면, 농지개혁 이후 소작지율은 1955년 5.5% 전

후에서 1960년에는 11.5%로 거의 두 배 정도 늘어났다. 지역별 차이도 

작지 않아 1960년 현재 5개 군에서 소작지율이 15%까지 확대되었다. 또

한 <표 9>의 추정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1960년 소작지율과 1938년 소작

18) 남자(여자) 한글해독자비율은 한글만 아는 남자(여자)/남자(여자)인구수이며. 서당

밀도=(4*4*3.14*서당수)/면적(km), 교회밀도=교회수/면적(km

)이며. 일본인

비율=일본인/(조선인+일본인)이다. 추정에 사용된 한글해독자 비율은 조선국세

조사(1930년판)에서 얻을 수 있으며, 서당수는 경상북도통계년보(1928년판)과 

경남년감(1938)에서, 그리고. 교회수는 慶尙北道敎育及宗敎一般(1922)로부터 

옮겨왔다. 1960년 소작지비율은 농업국세조사에서 구할 수 있으며, 일본인 비율

은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발행, 도세일반(1939년)에서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 8>의 식 (5)는 경상북도만을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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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 사이에는 유의수준 1%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농지개혁 이전 식민지지주제가 발달한 지역과 1950년대 재생소작제

가 확산된 지역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19) 반성환(1958)과 이만갑

(1960)에 따르면, 1950년대의 소작농들 중에는 농지개혁으로 일시 자작농

이 되었다가 생활고로 다시 토지를 되판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표 8>의 식 (7)은 소작제가 농지개혁으로 해체되었다가 1950년대 

중반부터 다시 확대된 사실을 반영하더라도 농지개혁의 취학률 증가 효과는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물음에 대한 추정결과이다. 이러한 여러 의구심에 대

해, 추정결과는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변수의 추가에 따라 계수 값이 조

금 줄어든 경우도 있었지만, 소작지율을 포함한 모든 변수가 여전히 자신의 

부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1950년대 후반 재생소작제의 부활에도 불구

하고 농지개혁은 여전히 취학률 상승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1960년 소작지율과 1938년 소작지율과의 상관관계(Correlation between 

ratio of tenanted land in 1960 and ratio of tenanted land in 1938)

종속변수: 소작지율(1960)

식 1 2

ln(소작지율)1938 0.07*** 0.06***

(3.38) (2.80)

미곡생산성 1938 0.05**

　 (2.75)

답작비율 1938 -0.15***

　 　 (-3.40)

ln(인구밀도) 1938 -0.06**

(-2.30)

도 더미 yes yes

Adj. R
 0.25 0.35

표본수 41 41

출처: <표 1> 및 각주 19) 참조.

Source: see <Table 1> and footnote 19.

주: ( )는 denotes robust t-statistics. ***, **, * denotes 1%, 5%, 10% significant 

level, respectively.

19) 1950년대 중반부터 확대된 이른바 ‘재생소작제’의 성격을 둘러싸고 학자들 사이에

는 ‘반봉건제설’ 또는 ‘근대적 임대차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이 추정 결

과는 1950년대의 소작제가 식민지지주제와 무관한, 농지개혁 이후 새롭게 생겨난 

임차제도라는 주장을 지지해주지 않는다. 1950년대 재생소작제의 발생경위와 성격

에 대해서는 倉持和雄(198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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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표 8>은 추가된 통제 변수를 통해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

해주고 있다. 식 (2)와 식 (3)은 아버지보다 엄마의 교육 수준이 아이들의 

학교 참여에 보다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추정결과이다. 이것

은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증결과

(Connelly and Zheng, 2003)와도 일치한다.20) 식 (4)는 서당밀도와 취

학률 증가율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식민지시기 

서당은 공교육의 확대에 따라 그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으며(古川宣子, 

1900: 140쪽의 표 1 참조),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예비학교 또는 초등학

교 입학시험에서 탈락한 아동들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으로 그 성격이 다소 

변화되었다(오성철, 2000: 116-118). 그럼에도 이 추정결과는 공교육과 

서당교육이 보완관계가 아니라 대체관계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밀도를 포함시켜 얻은 식 (5)의 추정결과도 흥미롭다. 경남지방의 교

회 수 데이터를 발견하지 못하여 샘플의 대상이 경북지방으로 줄어들었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 (5)는 교회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취학률이 보

다 빨리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의 2절에서 개신교가 서구뿐 아니

라 식민지에서도 인적자본의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언급

하였지만, 식 (5)의 추정결과는 20세기 전반 한국에서도 개신교의 보급이 

인적자본의 축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20) 국세조사는 한글만 해독가능한 자와 한글과 일본어 모두 독해가 가능한 자를 구별

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성의 경우에만 취학률과 양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후자의 경우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추

정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남녀 모두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학교 교육에

서는 한글뿐 아니라 일본어도 함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한글만 해독가능한 자는 

학교가 아니라 자기 학습이나 강습소, 야학 등 다른 경로를 통해 한글을 배운 사람

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글과 일본어 모두 독해가 가능한 자와 취학률 증가 사

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반면 한글만 해독가능한 사람의 비율과 취학률 증가 

사이에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동료효과’(peer effect) 혹은 ‘이

웃효과’(neighborhood effect)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부모 그 중에서 엄마의 학력 수

준이 자식의 취학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해준다. 그런데 여자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 소득 수준에 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표 9>의 한글해독자비율(여자)은 

그 지역의 소득수준을 반영(capture)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한글해독자비율이 경제력 수준을 반영했다면, 취학률증가는 한글만 해

독가능한 여성의 비율뿐 아니라 한글과 일본어 모두 독해가 가능한 여성의 비율과도 

양(+)의 관계가 나타나야 되는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양자 간에 유의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은 한글해독자비율(여자)이 소득수준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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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비율을 추가한 식 (6)의 추정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 식 (6)은 식민지 시기 ‘재조 일본인’의 존재가 조선인들의 취학 결정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추정결과이다 Acemoglu et 

al.(2001, 2002)와 Glaeser et al.(2004)는 식민지로 이주한 유럽인의 

많고 적음이 식민정책뿐 아니라 독립 이후의 제도와 인적자본의 축적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 바 있다. 반면에 Easterly and Levine 

(2016)는 비록 이민자의 비중이 작은 식민지였다 하더라도, 그 소수의 서

양 이민자가 인적자본의 확산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음을 강조하였다. 

Wietzke(2015)는 프랑스 식민지였던 마다가스카르(Madagascar)의 지

역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선교사와 이주자 중 어느 쪽이 인적자본의 축적에 

보다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는데, 그의 실증결과에 따르면 선교사

보다는 이주자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식 (5)와 (6)

에 따르면, 식민지조선에서는 이와 반대로 개신교는 인적자본의 축적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일본인 이주자들은 조선인의 취학에 별다른 영향

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1)

(4) 농지개혁과 학교공급과의 관계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는 농지개혁이 학교 공급에 미친 효과를 살펴

보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alor et al.(2009)는 한국의 농지

개혁을 성공적 사례로 예시하면서, 해방 이후 학교공급과 취학률이 빠르게 

증가한 배경에 농지개혁으로 인한 지주계급의 영향력 상실이 있었음을 강조

하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 시기 한국의 지주들이 공교육의 투자에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더구나 농지개혁으로 인한 지주계급

21) 해방이후 일본으로 돌아간 ‘재조 일본인’들의 회고담과 이를 분석한 논문들은 공통적

으로 식민지 시기 일본인과 조선인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은 채 각자의 커

뮤니티 안에서 독자적인 생활을 유지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재조 일본인 2

세인 森崎和江는 조선에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뒤편 숲 너머 아래에

는 조선인 마을이 있었지만 가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들 주위에는 생활

양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가족들과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런 이질적 

가치관과의 공존 세계가 이 세상이라고 생각했다.”(森崎和江, 2007: 94-95; 이수

열, 2014: 110에서 재인용). 이수열은 여러 재조 일본인의 회고담을 분석한 뒤, 

“식민지는 공존하면서도 교류하지 않는 이중사회”(이수열, 2014: 12)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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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멸과 학교공급의 확대 간에 어떤 인과적 관계가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

다. 오히려 여러 실증연구들은 식민지시기 지주들이 많은 기부금을 내는 등 

보통학교 설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한우희, 

1990; 박진동, 1998; 오성철, 2000; 임삼조, 2006). 어느 쪽의 주장이 

보다 더 사실에 가까운지를 다음의 모형을 통해서 살펴보자. 

 ln 학교수     소작지율   ∑   (2)

피설명변수인  ln(학교수)는 1938~55년간 로그를 취한 학교수의 일

차차분값이며, 설명변수는 1938년도 소작지율과 학교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통제변수들로 이루어져 있다.22) Galor et al.(2009)의 주장

이 사실이라면, 식 (2)에서 의 부호는 (+)가 도출될 것이다. 공교육 확

대에 걸림돌이 된 지주계급이 농지개혁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과거에 토지

불평등이 높았던 지역일수록 학교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기대되

기 때문이다. 과연 그런가?

추정결과는 <표 10>에 정리하였다. 식 (1)~(5)은 분석 기간이 1938~ 

55년이며, 식 (6)~식 (9)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시 학교 수를 알 

수 있는 경북지방에 한정하여 1945~55년도를 기간으로 한 추정결과이다. 

먼저 식 (1)부터 살펴보자. 식 (1)은 소작지율 외에 통제변수로 1938년 학

교수와 인구(1938~55)만을 포함시켜 추정한 결과인데, 식 (1)에 따르

면 이 세 변수가 1938~55년간 학교수 증가의 84%를 설명할 수 있다. 또

한 식 (1)은 피설명변수  ln 학교수 와 초기시점의 학교 수와는 음(-)의 

관계가, 그리고 인구와는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 

식은 학교의 공급이 ‘랜덤’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초기 시점에 학교의 

절대 숫자가 적거나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지역에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식 (1)에 따르면, 이 두 변수가 학교 공

급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했음에도 소작지율의 부호는 (+)가 아니라 (-)를 

보여주고 있다. 식 (2)에서는 공장밀도, 경쟁률, 양반호비율 등 취학률에 

22) 소작지는 대지주뿐 아니라 중소지주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작지율이 지주계급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적절한 대변수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본 논문 부록

의 <부그림 1>에 따르면 30정보이상 대지주비율과 소작지율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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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통제변수들을 모두 포함시킨 추정결과이다. 식 (2)에

서 볼 수 있듯이, 추가된 통제변수들은 모두 비유의적으로 나타난 반면 위

의 세 변수는 여전히 1~5% 유의수준에서 자신의 부호를 유지하고 있다.

<표 10> 추정결과: 학교공급의 결정요인(Factors affecting supply of primary 

schools)

종속변수: ln(학교수 1955/56)-ln(학교수 1938/1945)

시기(대상지역) 1938~55(경북+경남) 1945~55(경북)

식 1 2 3 4 5 6 7 8 9

소작지율 -1.10** -1.13** -2.20***

1938 (-2.35) (-2.20) (-4.32) 　 　

소작지율 답 -2.30*** -1.45*** -1.62** -0.71 -1.14

1938 　 　 　 (-4.04) 　 (-3.46)　(-2.31) (-1.49) (-1.52)

소작지율 전 -2.00***

1938 　 　 　 　 (-4.72) 　

ln 학교수 -1.03***-1.02***-1.05***-1.05***-1.04*** -0.24 -0.16 -0.07 -0.09

1938/45　 (-13.32) (-11.90) (-11.91) (-12.44) (-11.72) (-1.49) (-1.04) (-0.47) (-0.62)

학교밀도 -0.41*** -0.35**

1938 (-2.96) (-2.43)

인구 0.01*** 0.02*** 0.02*** 0.02*** 0.02*** 0.01** 0.01*** 0.003 0.01**

1938/41~55　(9.62) (6.37) (7.76) (8.00) (7.44) (2.44) (3.08) (1.56) (2.55)

공장밀도 1937 0.15 0.11 0.00 0.23 0.17 0.13

조선인공장 　 (0.83) (0.74) (0.00) (1.54) (1.07) (0.87)

공장밀도 1937 -0.09 -0.76 -0.31 -1.21* -1.26* -1.16**

일본인공장　 　 (-0.10) (-1.10) (-0.46) (-1.66) (-1.88) (-1.99)

ln 경쟁률(남) -0.23 -0.32* -0.37* -0.23 -0.24 -0.31

1939　 　 (-1.05) (-1.76) (-1.85) (-1.32) (-1.18) (-1.43)

ln 경쟁률(여) 0.01 0.26* 0.22 0.28** 0.00 0.19

1939　 　 (0.07) (1.83) (1.44) (2.32) (0.02) (1.06)

양반호수비율 -0.17 -0.15 -0.07 -0.40 -0.19 -0.35

1909 　 (-0.54) (-0.45) (-0.23) (-1.37) (-1.04) (-1.69)

과거급제자 -1.66 -1.89 -2.28 -0.82 -0.006** -0.005**

비율　 　 (-0.39) (-0.46) (-0.58) (-0.19) (-2.15) (-2.16)

답작비율 -0.17 -0.02 0.13 -0.44 -0.61** -0.21

　 　 (-0.44) (-0.07) (0.32) (-1.38) (-2.19) (-0.69)

도 더미 yes yes yes yes yes

Adj. R² 0.84 0.85 0.87 0.87 0.87 0.25 0.55 0.46 0.65

표본수 40 40 39 39 39 22 22 22 22

출처: <표 1> 참조.

Source: see <Table 1>.

주: ( )는 denotes robust t-statistics. ***, **, * denotes 1%, 5%, 10% significant 

leve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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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학교수의 증가와 소작지율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 between supply of 

primary schools in 1938~55 and ratio of tenanted land in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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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A>는 혹시 이 추정결과가 몇몇 ‘이상치(outlier)’로 인한 ‘가짜’ 

(spurious relationship)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 양자의 관계를 그림

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따르면, 좌측에 홀로 떨어져 있는 남해군이 

‘이상치’로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가짜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남해군을 제거한 식 (3)에서 보다 더 양호한 추정결과를 얻었

기 때문이다(<그림 5B>는 양자의 관계를 다시 한 번 그림으로 확인한 것이

다). 식 (4)와 식 (6)은 소작지율을 전과 답으로 나누어 추정한 것인데, 결

과는 식 (3)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추정 결과에 대해 농지개혁 이후 학교공급이 빠르게 늘었

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시기에 지주계급의 완강한 저지로 인해 학교시설의 

절대수가 너무 적어 소작지율과 학교증가율간의 음(-)의 관계가 사라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식 (6)과 식 (7)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두 식은 해방 이후부터 설립된 학교 

수의 증가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방과 함께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한 

지주계급이 학교공급에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 

(6)과 식 (7)은 농지개혁 이전에 소작지율이 높았던 지역이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학교 수가 느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교육의 확산을 반

대하는 지주계급이 사라졌는데도 왜 학교공급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

었을까? 식 (8)과 식 (9)는 식 (6)과 식 (7)에 1938년 학교밀도를 추가하

여 얻은 추정결과이다. 이 두 식에 따르면, 1938년 학교밀도의 계수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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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부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소작지율의 계수 값은 더 이상 유의하

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즉 이 두 식은 농지개혁 이후 학교의 공급 속도가 느

린 이유가 해방 이전 소작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오히려 학교의 공급수가 

많았기 때문일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23) 요약하면, <표 10>의 추정결

과는 식민지 시기 지주 계급들이 공교육 확대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설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

다.

Ⅴ. 결   론

이 글은 1938~1955년 경상도 40개 군의 초등학교 취학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농지개혁의 인적자본 축적에 미친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 쓰여 졌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군 레벨 자료를 이용하여 

농지개혁이 포함된 1938~1955년간 취학률 증가분을 종속변수로 하고 농

지개혁 이전 소작지율을 독립변수로 하는 1차 차분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농지개혁 이외의 요인이 취학률의 증가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모형의 우측에 학교공급, 공업화, 인

구, 경쟁률 등의 변수를 포함시켰다. 추정결과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

이, 농지개혁은 소득효과 또는 자산효과를 통해 취학률 증가에 유의미한 역

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Galor et al.(2009)과 Galor(2011)가 

23)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Galor et al.(2009)는 19세기 미국의 지역별 토지불

평등도와 일인당 교육지출 간에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이면서 이를 지주계급이 

공교육 확산에 반대한 증거라고 보았다. 그러나 지주계급이 공교육의 확산을 반대하

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인당 교육지출보다는 지주 계급이 영향력을 미

칠 수 있는 기부금과 정부보조금 그리고 학교밀도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

펴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본 논문 부록의 <부표 2>는 농지개혁 이전 시기인 

1939년 소작지율과 학교밀도, 그리고 일인당 기부금과 보조금을 합친 금액과의 관

계를 보여준 추정결과이다. 이 표에 따르면, 농지개혁 이전 시기에 이 두 변수와 소

작지율 간에는 음(-)의 관계가 아니라 U자형의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식 

(3)과 식 (6)의 계수값을 이용하여 학교밀도와 일인당 기부금+보조금이 가장 낮은 

소작지율을 계산하면, 41개 지역중에서 하위 14~16번째에 해당되는 0.55~0.57

로 나타났다. 즉 소작지율이 0.55를 넘어서면서부터 토지불평등도가 심한 지역일수

록 오히려 기부금과 정부보조금 액수가 증대되고 학교숫자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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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정치경제학적 채널을 통한 취학률 증가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외에 취학률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를 통해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

를 더 얻을 수 있었다. 이 글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양반계층보다는 근대 교

육을 통해 신분 상승을 꾀하는 일반 상민층에서 학교의 참여열기가 더 높게 

나왔다. 또한 교회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취학률의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결과는 1930년 조선국세조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1930년 현재 문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평안남

도이며, 평안북도과 황해도가 경성이 포함되어 있는 경기도에 이어 3위와 4

위를 차지하였다(노영택 1994: 109). 반면 문맹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

북도이며 그 다음이 경상남도였다. 혹시 여성의 문맹률이 높아 이러한 결과

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여 남자만 순위를 매겨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였다. ‘양반의 고장’인 경상북도가 문맹률이 가장 높은 반면 ‘조선의 예루살

렘’인 평양과 그 주변 西鮮지방의 문맹률이 가장 낮다는 사실은, 일제시기부

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국의 높은 교육열이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별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유교보다는 근대 기독교의 영

향이 보다 더 컸다는 본 논문의 추정결과와 일치한다.

이 논문에서 또 하나 확인한 사실은 ‘재조선 일본인’의 존재가 조선인들의 

취학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식민주의의 여러 영

향중에서 이주자의 역할에 주목하는 최근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유럽이주

민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나라의 제도와 인적자본의 축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Acemoglu et al., 2001, 2002; Glaeser et al., 

2004; Easterly and Levine, 2016). 프랑스 식민지였던 마다가스카르

(Madagascar)를 대상으로 선교사와 이주자 중 어느 쪽이 인적자본의 축

적에 보다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 Wietzke(2015)에 따르면, 선교사

보다는 이주자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민지 조선과 반

대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재조 

일본인은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 어떠한 유산을 남기고 돌아갔는지 또 다른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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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부표 1> 추정결과: 취학률 증가의 결정요인(Factors affecting increases in 

primary enrollment rates, 1938/9~1955/56)

취학률 기준　 입학자기준 취학률 1939 지원자기준 취학률 1939
전체취학률 

1938

대상 전체 남 녀 전체 남 녀 전체

식 1 2 3 4 5 6 7

(답소작지율/ 0.77*** 0.74*** 0.74*** 0.70*** 0.71*** 0.76*** 0.75***

전소작지율)1938 (6.54) (5.70) (3.32) (5.52) (5.65) (3.39) (5.97)

ln 취학률 -0.85*** -1.02*** -0.76*** -0.79*** -1.04*** -0.75*** -0.80***

1938/39 (-10.21) (-9.71) (-8.48) (-8.60) (-9.94) (-8.46) (-11.97)

학교밀도 0.08** 0.07*** 0.13*** 0.08*** 0.07*** 0.14*** 0.09**

1938/39~55　 (4.90) (4.71) (4.69) (4.14) (4.52) (4.83) (5.13)

공장밀도 0.04** 0.06*** 0.04 0.05** 0.06*** 0.04 0.04***

1937~55　 (2.84) (3.14) (1.63) (3.03) (3.15) (1.64) (2.85)

쌀생산성 -0.06* -0.05 -0.09 -0.03 -0.05 -0.10 -0.06*

1938-~55 (-1.73) (-1.41) (-1.51) (-0.68) (-1.44) (-1.59) (-1.72)

ln인구 -0.21** -0.16** -0.25* -0.21** -0.11** -0.28* -0.15

1938~55　 (-2.40) (-2.07) (-1.64) (-2.24) (-1.48) (-1.83) (-1.63)

ln 경쟁률(남) 0.46*** 0.37*** 0.51*** 0.24** 0.39*** 0.53*** 0.44***

1939 (6.97) (5.50) (5.80) (2.54) (3.71) (5.92) (7.72)

ln 경쟁률(여) -0.08 -0.15*** 0.12* -0.15** -0.14** -0.14* -0.09**

1939 (-1.07) (-2.67) (1.73) (-2.52) (-2.44) (-1.90) (-2.18)

양반비율 -0.36*** -0.43** -0.44*** -0.41*** -0.43** -0.44*** -0.35***

1909 (-2.73) (-2.53) (-2.91) (-3.31) (-2.57) (-2.92) (-2.71)

ln대과급제자비율 -0.02*** -0.02*** -0.01 -0.02*** -0.02*** -0.01 -0.02***

　 (-3.18) (-2.65) (-0.94) (-2.68) (-2.77) (-0.83) (-3.35)

답작비율 -0.33*** -0.42*** -0.22 -0.25** -0.45*** -0.20 -0.37***

　 (-2.91) (-3.89) (-1.50) (-2.15) (-4.20) (-1.34) (-3.53)

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Adj. R² 0.83 0.85 0.80 0.90 0.93 0.85 0.84

표본수 40 40 40 40 40 40 40

출처: <표 1> 참조.

Source: see <Table 1>.

주: ( )는 denotes robust t-statistics. ***, **, * denotes 1%, 5%, 10% significant 

level, respectively.



한국의 농지개혁이 인적자본의 축적에 미친 효과: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135

<부표 2> 소작지율과 일인당 기부금+정부보조금, 학교밀도와의 관계(Correlation 

between ratio of tenanted land and supply of schools, government 

subsidies per capita)

종속변수 학교밀도(1939) (기부금+보조금)/인구

식 1 2 3 4 5 6

소작지율 -1.03* -7.75*** -5.87*** -0.12 -3.89*** -4.07***

1938　 (-1.90) (-3.90) (-3.52) (-0.34) (-3.20) (-2.50)

소작지율
 6.34*** 5.15*** 3.55*** 3.67***

1938　 　 (3.02) (3.04) 　 (2.81) (2.54)

인구밀도 0.08*** -0.02

1938　 　 　 (4.27) 　 　 (-0.77)

공장밀도(조선인) -0.40*** 0.10

1937　 　 　 (-4.12) 　 　 (1.34)

양반호수 -0.12 -0.32**

1909　 　 　 (-0.26) 　 　 (-2.08)

대과급제자 0.00 -0.0003**

비율　 　 　 (1.13) (-2.23)

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Adj.R² 0.52 0.58 0.68 0.04 0.14 0..26

표본수 41 41 41 41 41 41

출처: 기부금과 보조금은 조선지방재정요람, 나머지는 <표 1> 참조.

Source: Government subsidies and private donation are from Statistics of local 

finance(1938) while others see table 1.

주: ( )는 denotes robust t-statistics. ***, **, * denotes 1%, 5%, 10% significant 

level, respectively.

 

<부 그림 1> 소작지율과 30정보이상 대지주 소유면적 비율과의 관계(Corelation 

between ratio of tenanted land and percentage of large 

landlords-possessed land above 12.3 ac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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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generally known that inequality in landownership is an 

obstacle to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high rates of rent hinders the ability of tenant farmers to 

invest in human capital, while large landowners hinder investment 

into public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hypothesis, land 

reform that resolves the issue of inequality in land ownership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through the two channels of income effect and the elimination of 

the landlord class. This article uses data from elementary school 

enrollment in forty counties in Gyeongsang Province to see if the 

1950 land reform in Korea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If there was a positive effect, then 

the article examines the channel by which the land reform had an 

effect. The presumptive result is that the Korean land reform 

sizably contributed to raising the elementary school enrollment 

rate through the channel of the income effect. However, there was 

no discernable effect of the land reform through the political 

economy channel on the elimination of the landlord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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